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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배경

ㅇ 최근 中 정부의 사회 내부 통제 강화 움직임은 사회의 중장기
이니셔티브 (공동부유, 共同富裕)를 위한 광범위한 사회 개혁의 일환

- 공동부유는 경제적 목표인 동시에 중국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사회 불균형 격차 해소와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통치
기반 핵심 ⇒ 2021년부터 각 산업 단속과 규제 대폭 확대

ㅇ 중국은 제 14차 5개년 개발 계획 기간(2021-2025) ‘중간소득 함정

(Middle income trap)’에 빠지지 않고 고소득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경제 전반의 개혁 필요성 제기

□ 주요 규제 동향

ㅇ 빅테크기업 규제

- 빅테크기업의 독과점 체제 구축, 시장지배력 확대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플랫폼 경제 영역의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새로운 법규 발표 및 빅테크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규제 본격화

* 반독점법 위반으로 ‘알리바바’에 182억위안(한화 약 3조원) 벌금 부과(’21.4월),

배달플랫폼 ‘메이투안’에 34.4억위안(한화 약 6천억원) 벌금 부과(’21.10월) 등

ㅇ 사교육시장 규제

- 도농간 교육 격차 확대, 자녀 양육비부담에 따른 출산율 저하

문제가 지속되자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자본유입·영리 추구 제한,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양질의 공공 교육 시스템
구축 △학교 외 사교육 기관 관리감독 강화 추진

* <의무교육 기간 학생 숙제 부담 및 과외 교육 부담 감소 의견(‘21.7월)> 등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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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동산 시장 규제

- 사회 격차, 가계 자산의 부동산 집중, 실물경제 직접금융 경로 약화,

금융 리스크 등 문제로 중국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혁 추진 및

부동산 대출의 중앙 집중식 관리 시스템 도입

- ’20년 말부터 시작된 일련의 규제로 ’21년 하반기부터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접어들자 中 정부는 다시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등 긴축과 완화가 혼재

* <부동산 융자관리 3종 규제(’20.8월)>, <부동산세 개혁 시범사업 초안(’21.10월)> 등

ㅇ 사회기강 강화 : 미성년자에 영향을 주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위주

① 팬덤경제 규제

- 중국은 연예인 팬클럽의 모금활동 및 이들 대상 마케팅 등 과도

하게 자본화·시장화되는 팬덤 경제에 대한 규제 시작

* 中 아이돌 경제 규모(‘20년) : 약 4조 위안 이상(한화 약 720조원)

② 온라인 게임 규제

- 중국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유료 결제 서비스 피해 등

문제에 직면해 관련 규제 강화, ‘21.9월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시간제한 조치 발표

* 미성년자 주말·공휴일 온라인게임 1시간만 허용, 22:00~08:00 게임 불가 등

□ 시사점 및 대응 방안

ㅇ ‘공동부유’ 방향에 따라 경제 핵심 어젠다 ‘성장’ → ‘분배’로 이동

- (위기요인) 규제를 피해 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전망, 우리

기업은동남아등해외시장에서中기업과의치열한경쟁에대비필요

- (기회요인) 품질성장·내수소비 확대 기조로 신에너지차, 고급

소비재, 디지털전환 관련 품목 등 수혜산업 주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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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中 정부 사회 내부 통제 강화   

□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 위한 광범위한 사회 개혁 움직임

ㅇ 최근 中 정부는 ‘공동부유’의 기치를 내세우며 ‘절대빈곤 퇴치’ 강조
* 공동부유(共同富裕) : 중국식 사회주의 및 마르크스의 기본원칙으로 중국의

장기적 경제 목표 달성 방향

* 2035년까지 빈곤퇴치에 견고한 진전, 2050년까지 달성 완료 목표

※ 공동부유 추진 배경
(1) (성장 → 분배) ‘사회주의 현대화강국’으로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
(2) 중국의 고속성장기 종료, 경기둔화,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선제적 대응
(3) ’22년 하반기 예정된 고위급 정치일정 대비 정치적 슬로건
(4) 중국의 3대 격차(불균형) 감소 → 체제 위협 잠재 리스크 해소

ㅇ 2021년 中 정부는 △빅테크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시작으로

△기술 부문 직원의 업무시간 제한, △핵심 학교과목의 과외 금지,

△미성년자 게임 시간제한에이르기까지사회전반의개혁 작업에 착수함

< 2021년 공동부유 기조에 의거 시행한 정책 >

구 분 세 부 내용
불공정 시장경쟁
환경 해소

- (빅테크 기업 규제) 주요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제도 구축, 반독점
조사, 데이터 안전 강화 등 전면적·본격적 규제 강화

가계 주요 지출
항목 통제

- (사교육 시장 규제) 양질의 공공 교육 시스템 구축 및 학교 외 사교육 기관
관리감독 강화로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자본유입·영리 추구 제한

- (명문 학군 아파트 대상 부동산 대책) 명문 학군 인근지 주택가 상승
억제를 위한 학군 범위 확대, 교사 순환 근무제도 도입 등

- (부동산 시장 규제) 중국 가계 자산의 부동산 집중 문제 해소 및 거주보장
시스템 구축, 부동산 보유세 도입 추진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규제

- (방송연예계 규제) 영향력 있는 유명 연예인의 이중계약, 탈세 등 행위에 대
한 규제, 주요 TV프로그램 사회자 점검 강화

- (팬덤 경제 통제) 비이성적으로 스타의 사생활을 쫓는 문화 지양
- (사회기강 강화) 여성스러운 외모를 한 남성 아이돌 퇴출, 립싱크 금지 등

임금근로자
처우 개선

- 소득임금 정상화·근무환경 개선
- 사회 내 만연한 996 근무제(9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 6일 근무) 비판 : 직장
초과근무 강요 금지 및 노동자 휴식/휴일 보장 강조

- 배달원 사회보장 처우 개선 : 메이투안 등 주요 플랫폼 대상 제재

자료: 국해증권연구소, KOTRA 상하이 추가 정리

Ⅰ 조사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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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형 빅테크기업 포함 사회 주요 경제·산업계는 "공동부유" 국가적

목표를 위한 사업 추진 방향 재조정(리디렉션) 압박을 받고 있음

ㅇ 분산되어있는 분야별 규제를 ‘공동부유’ 장기목표의 관점에서 정책

배경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추가될 규제의 방향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내부 통제 강화 배경

ㅇ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으로, 향후 두 번째 백 년간의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시작 연도

- ‘21년 초부터 시진핑 주석 참석 중앙 고위급 회의에서

공동부유가 자주 언급되기 시작, 중앙재경위원회에서 2단계

100주년 목표(사회주의 현대화) 달성을 위한 ‘공동부유’ 강조

ㅇ 중국은 14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 중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지지 않고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는 과제를 안

고 있으며, “쌍순환 전략하에 산업 고도화, 첨단산업 밸류체인

내재화 및 내수확대”를 목표 제시
* 중진국 함정 :　기존 노동요소 투입으로 인한 성장 방식이 한계에 달하고,

고정투자의 효율이 둔화되어 생산성 하락과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

☞ 사회불균형 해소와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2021년부 각 산업 내 단속과 규제 대폭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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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주석 주관 중앙재경위원회 10차 회의(’21.8월) 요약

① 공동부유를 착실히 추진하고, 중대한 금융 리스크 제거

② 인민 중심 발전 사상 견지, 고품질 발전 속에서 효율성과 공정성의

밸런스를 맞춰 1,2,3차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기초적인 제도를 구축함

③ 조세, 사회보장, 이전지급 등 강도 조정, 중위 소득층 비중을 확대하며,

저소득층 소득증대, 고소득층 합리적 조정, 불법 소득 단속을 통한 사회

공평과 정의 촉진

- 고소득층과 기업의 사회 환원 장려, 소득분배 체계 정비, 불법 수입 단속

④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보완, 지역 발전 형평성 강화, 업종 발전 조화,

중소기업 발전 지원

-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보편적 인적자본 투입 증가로 주민의 노후생활과

의료보장 서비스 강화, 주택공급과 사회보장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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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정책 >

①공정한시장경쟁질서확립과소득분배개혁 빅테크 기업 규제, 부동산 규제 강화

② 사회 안전망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데이터보안법재개정, 개인연금·보험제도확대

③ 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형평성 증가 공교육 강화(사교육 방지)

④ 3차 분배 개발 장려 기업의 자선 및 기부

ㅇ (배경) 중국은 그간 '중국의 특성을 가진 사회주의'라는 하이브리드

정책하에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특히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인 빈부격차 문제 여전히 산적

- 중국의 총 경제 규모는 1979년 4,100억 5천만 위안 수준에서

2021년 114조 3천억 위안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14.3%에 달함 (자료 : WIND)

*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 : (‘13) 18,311위안 →(’21) 35,128위안

* 1인당 평균 소비지출 규모 : (‘13) 13,220위안→(’21) 24,100위안

2  공동부유 정책 이니셔티브란?

(장기) 국가 목표 (중기) 14차5개년 개발계획과 2035년 비전

공동부유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적 달성

자본시장투자를통한노동소득분배증가

및 부동산 소득 증대 채널 조성

① 2035년까지 1인당GDP 중진국수준, 중간소득층확대

(수요) 민간소비 확대·소비구조 업그레이드
(공급) 수입의존도 ↓, 독자적인 국내 공급망 구축
도농 지역간 개발격차, 주민생활 수준 격차 감소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과 소득분배 개혁 
(세제 개혁, 중위소득층 확대, 저소득층 소득증대) 

② 정부 거버넌스 강화 및 현대화, 기본 공공서비스

③문화·교육·인재강국으로국가품질과소프트파워강화

④ 첨단산업·녹색산업 발전을 통한 생태환경 개선

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형평성 증가
사회 안전망 강화

소득분배 개혁 
(세제 개혁, 중위소득층 확대, 저소득자 소득증대)

세 번째 분배(자선 및 기부)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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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동시에 빈부격차 또한 확대되어왔음. 중국의 소득 지니계수는

2008년 최고치인 0.491 정점에 달한 후, 상황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15~’20년 기간 여전히 0.46대에 머물고 있으며, 산업·지역·도농간
격차는 지속 확대되어 전반적인 불균형 문제 야기
* 지니계수 :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 0~1의 값중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통상 0.4를 넘어가면 빈부격차가 크다고 보며, 0.5를 넘어가면심각한불평등상태

< 2003~2020년 기간 중국 지니계수 : 소득분배 불평등>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ㅇ 상기 中 정부의 장기계획에 따라 △가계소득 증대 지원,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 확대, △연금 등 사회복지 확대, △세제

개혁 및 규제를 통한 소득분배 조정 및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국가적 공동부유 목표에 부합토록 정책변화 예상

ㅇ 다만, ’21년 8월, 중앙금융경제위원회 회의 결과,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 가계 소득 증대와 기본 공공 서비스 및 사회 보호

개선에 중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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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년 전국 및 도농간 1인당 가처분소득 격차> <中 소득 지니계수 변동 추이>

< 中 국내총생산 및 1인당 가처분소득 및 평균 소비 증가 추이 >

자료 : 국가통계국

※ 중국의 3대 빈부격차 (도시-농촌간, 지역간, 소득계층간)

① 도시-농촌간 격차 : 2020년 중국 도시 지역 평균 가처분소득 43,834 위안, 농촌 지역 평균

17,131 위안으로 여전히 15,058위안 격차. 2020년 도시 소득수준은 농촌 지역의 2.55배

② 지역간 격차 : 중국의 동부 연안지역(광동, 상하이 등)-중서부 내륙 지역간 격차

* (中 초상은행 보고서) 2020년 광동, 상하이, 베이징, 장쑤, 저장 5개 지역 고소득액

인구수가 전국의 44% 비중 차지

③ 소득 격차 :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자본소득 비중이 큰 것이

주요 원인, 또 전체 인구의 36.1%를 차지하는 농촌 인구의 소득이 도시거주민 대비 현저히

낮음. 이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유동인구 규모등 3억 7500만명(7차 인구센서스 결과)으로

도시 내 낮은 임금, 사회 안전 시스템 내 보호받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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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中 정부의 장기목표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공동부유’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중기 목표(제14차 5개년 개발 계획)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음

ㅇ (14.5계획) ‘국내외 쌍순환’과 ‘혁신 주도형 발전’이 핵심

- (쌍순환) 외적으로 수출, 개혁개방을 확대하며, 내적으로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여 중국을 둘러싼 국내외 시장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전략
* 실질적으로 ‘국내 순환’에 초점을 맞추어, 내수 자립형 경제구도의 실현을 표방

ㅇ 중국의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로 1인당 GDP로 표현, 중국의

1인당 GDP는 2019년 처음 10,000달러를 넘어 ‘중간소득 국가’에 진입
* (세계은행) 1인당국민소득이 12,535달러이상의경제를고소득경제또는부유한사회로분류

- 中 정부는 ‘중국식 현대 사회주의’ 구축을 위해, 단순히 소득이

높은 국가가 아닌, 절대빈곤 감소, 부의 평등 등 중국만의

특색있는 생산구조 개편을 이루고자 함

ㅇ 이에 국내 소비·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국가 혁신 시스템을 구축

하고(쌍순환), 핵심 기술 육성 등 주요 산업 자국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의 개발 이점을 형성해, 단순 의식주 서비스에서 벗어난 문화·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포괄하는 이데올로기적 진보를 표방

☞ 중국식 사회기강 강화 (공교육 강화·문화산업계 규제)와 일치

Ⅱ 14차 5개년 개발계획 下 액션플랜

중국의 제14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2021∼2025)

- 5년단위 경제, 국가 운영 전략을 포괄하는 계획

-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두 개의 백년(‘21년 공산당 창당 100년, ’49년 신중국 건국

100년) 중간점인 2035년까지 장기목표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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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같은 기조하에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정부의 '주된 역할'을 강조. 단, 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으며, 민간 부문이 비기본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권장

☞ 빅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독점 금지, 3차 배분(자선·기부활동) 장려 및

사교육 등 공공 서비스 분야 최근 규제와 일치

ㅇ 최근 강화되는 통제는 공동부유(장기)·14차 5개년 개발계획(중기)

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 리스크로, 장기적으로 내수 안정화를 뒷받침

- 공정경쟁 정책 등 시장체계 정비 가속화 전망

- 시장의 반응 추이에 따라 정책적 압박 수위 조절, 공정한 시장

제도화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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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요

ㅇ 中 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① 플랫폼 경제 영역의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발표와 동시에 ② 관련 업계의 독점 및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규제 본격화

ㅇ 특히 2021년 기간,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지정한 후 빅테크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

에서의 반독점 조사와 함께 연관된 규제(인터넷 게임 규제·소비자

권익보호·자발적 기부 확대 등)가 잇달아 시행되고 있음

< 中 공동부유 목표를 위한 빅테크기업 규제 기대효과 >

□ 규제 배경

ㅇ 과거 中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기반 새로운 소비환경 구축이 중국

내수 확대, 도농간 소비 인프라 개선, 고용 창출 등 신성장 동력

이라는 인식하에, ‘포용적 육성전략 정책’을 펼쳐옴

1  빅테크기업 규제 동향

Ⅲ 주요 분야별 규제 동향

(장기) 공동부유 목표 (단기) 빅테크기업 규제 기대효과

노동소득 분배 개선 빅테크기업 규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

시장참여자 다변화,

중소기업 육성,

세수 확보

공공서비스제공및형평성증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

사회 안전망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데이터보안법 적용

소득분배 개혁
빅테크기업에 대한 독점세·상속세

도입 등 적용 가능성

3차 분배 장려 대기업 자발적 사회 기부, 환원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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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10년간,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 금융서비스

수요가 생겨났으나, 원활하지 못한 은행간 거래 시스템 등 원인

으로 기존 금융기관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

- 다른 국가들은 대체로 ‘현금→신용카드→모바일결제’로 결제

시스템이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중국은 현금 사회에서 바로

모바일 결제 시대로 전환, 급속 성장기를 맞이함

ㅇ 이에 중국 정부는 시장 내 모든 주체가 금융서비스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普惠金融)’을 실현하고 내수소비를 활

성화하고자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 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온건한 방식의 정책을 유지함

ㅇ 우호적인 시장환경으로 오늘날 중국의 빅테크기업으로 알려진

BATJ(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의 비금융 대기업은 인터

넷·모바일 플랫폼 빅테크기업으로 성장, 다량의 사용자 데이터를 기

반으로 다양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출현하면서 中

온라인 소비경제는 단기간내 급속 성장

- 특히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소셜커머스, 라이

브커머스, 지역 공동구매 등 온라인 기반 비대면 소비가 급증

함에 따라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 크게 확대
* ’21.상반기기준, 온라인지불결제이용자수8억7천만명, 전체온라인이용자의86.3%비중

* ’21년 중국의 총 소비규모 44조 위안, 그중 온라인 소비규모 10조 8천억 위안,

전체의 24.5% 비중 (’15년 이후 연평균 18.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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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상반기 中 온라인 지불결제
이용자수 및 사용율(%)

< ’15~’21년 中 총 소비규모 대비
온라인 소비 비중(%) >

자료: 중국인터넷산업협회(CNNIC), 국가통계국

ㅇ (문제점) 빅테크기업은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생활서비스 등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대부분 산업 영역에서 독과점 체제

구축, 시장지배적 지위 구조 형성

- 대규모 사용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독점적인 온라인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및 타 산업 영역(금융, 신용대출, IT기술 등) 및

O2O 생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방면 확장

< BATJ 플랫폼별 금융산업 영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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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바바 지급결제 플랫폼 ‘알리페이’의 O2O 서비스 >

□ 중국 정부 대응

ㅇ 중국 정부는 빅테크기업이 그간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 산업의 발전 동력,

△새로운 형태의 경제 비즈니스 모델 역할, △자원 할당 최적화,

△지급수단 다양화로 인한 금융산업 발전, △소비자 시장 확장

및 △고용 창출 등 사회 전반에 주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인정

- 그러나 소수 빅테크기업에 의한 플랫폼 생태계 독점과 그에 따

른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저해 등 일련의 사회문제가 발생함

에 따라, 시장 관리 감독과 규제강화 추세로 나아가고 있음

ㅇ 2021년 현재까지 빅테크기업 규제는 △산업 독과점 방지, △공정한

시장경쟁 시스템 구축, △소비자 권익 보호 △금융 시스템 관리

강화 등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더 확대될 전망

ㅇ 반독점 법안·규제 제정의 목적은 기존 현행법(반독점법, 2008년)이

최근 급부상한 온라인플랫폼 경제 기업 행위를 관리 감독하기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라이브방송을 통한 온라인

판매, SNS 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소비(新型小費)* 시대에 걸맞는

공정한 시장환경 구축을 위한 것
* 신형소비(新型消费) : 비접촉식 소비(스마트 유통, 배달), 디지털문화, 온라인

교육, 라이브커머스 전자상거래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면적 온라인 소비 활성화·

신규 직업 창출 등을 위한 중국 정부의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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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빅테크기업 독점 및 불공정행위 규제 정책 제정 연혁

자료 : 지산보연구센터(知产宝研究发展中心),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리
주* : 플랫폼 입주기업이 타사의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래 제한행위

시기 정책명 기관 내 용

2019.9

<독점금지협정
잠정규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에
관한 잠정규정>,
<행정 권력의 남용
억제 및 경쟁 제한
임시 규정> 등

3개 임시규정 시행

국가시장감독총국
ㅇ 중국의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의 통합
실현 후, 독점 금지 법률 시스템의 통일,
정제 및 최적화

2020.1
<독점금지법>

개정안
(공개 의견수렴 초안)

국가시장감독총국

ㅇ 인터넷 산업도 독점행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

ㅇ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경쟁
규칙 제정 및 시행

2020.1
2

독점행위로 인한
민사 분쟁 사건의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법률 적용

최고인민법원
ㅇ 중국의 독점 금지 민사 소송의 법률적
프레임워크 명시

2021.2
플랫폼 경제분야
독점 금지 지침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ㅇ 독점적 지위에 기반을 둔 플랫폼 업계의
부당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플랫폼 경
제의 특징을 반영한 세부 규정 명시

ㅇ ① 플랫폼 사업자 시장점유율 기준, ②
빅테크기업의 양자택일(二选一)* 강요 등
경쟁 제한행위 금지, ③ 가변이익실체
(VIE) 구조를 가진 기업결합 방지 등

2021.3
온라인거래
감독관리 방법

국가시장감독총국

ㅇ 플랫폼 경제의 독점, 불공정 경쟁, 개인
정보 보호, 소비자 권리 보호 등 SNS,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또한 전자상거래
운영자로서 독점 금지 감독의 대상이 됨

2021.8
온라인 불공정
경쟁행위 금지 규정
(의견 수렴 초안)

국가시장감독총국

ㅇ 기존 부정경쟁방지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포괄해 네트워크 불공정 환경 조성, 허위
선전 등에 관한 조항 명시. 특히 광고차
단, 양자택일, 빅데이터에 관한 규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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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정 제정 이후 中 당국의 플랫폼 업계에 대한 본격적인 개입 가속화

- 中 정부의 방식은 △규제 가이드라인 제정, △기업소환 조치,

△행정처벌 등으로 구분, 법규 제정 및 사법적 처리가 비교적

시일이 오래 걸리므로, 주로 기업 소환(면담)과 행정처벌(벌금 부

과) 등 조치 방식이 활용되는 편

- 정책 시행과 집행은 국가시장감독총국에서 진행, 주로 1) 기업

간 인수합병의 위법성, 2) 부당한 가격행위, 3) 부당경쟁 4) 시

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해 조사와 주요 사례에 대한 기업

소환, 행정처벌로 이어지고 있음

□ 빅테크기업 소환·제재·행정처벌 사례

시기 구분 대상 내 용

2020.12 기업소환 알리바바

ㅇ ①온라인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조사, ②인민은행 외

금융당국의 시정 요구사항 전달 (지급결제 거래 투명성

제고, 부당경쟁 금지, 합법적인 개인신용 정보 수집,

법에 의거한 금융지주사 설립 등)

2021.4 행정처벌 알리바바

ㅇ ’20.12월, 알리바바 독점행위 혐의 조사 결과, 자사 플

랫폼 선택 강요, 경쟁사 플랫폼을 배제한 혐의로

「반독점법」제47조, 제49조 규정에 따라 처벌

ㅇ 182억 위안(한화 3조원 규모)의 벌금 부과, 중국의 반

독점 과징금 최대 규모로 2019년도 알리바바의 중국

매출액 4,557억 위안의 4%

2021.4 기업소환

바이두,

알리바바, 디디,

징동, 메이투안,

비리비리등34개

플랫폼 기업

ㅇ (시장감독국·인터넷정보판공실·세무총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

행정지도와 시장경쟁 질서를 해치는 관행 개선 요구

ㅇ 향후 ‘양자택일(二选一)’ 강요 등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처벌 경고, 각 기업에 1개월 이내 자체 시정조치 요구

ㅇ 기업별 ‘준법경영서약서’ 공개

2021.4 행정처벌
텐센트, 디디등

9개사

ㅇ 독점금지법 제 21조에 따라, 텐센트 등 주요 기업의

합작사 설립, 지분인수 위법행위 조사

ㅇ 텐센트 50만 위안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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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기업소환과 면담) 중국 정부기관이 기업의 경영상의 문제점 지적 및 시정 요구,
정책 방향에 대해 교육하는 중국 특유의 처분 방식으로 실제 처벌에
이르지는 않는, 기업에 대한 사전경고의 성격을 가짐

□ 시사점 및 향후 전망

ㅇ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실현이라는 장기목표 아래, 향후 반독점

강화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 기조가 지속될 것

2021.5 기업소환
디디, 디다추싱,

메이퇀추싱등

ㅇ 주요 10개 공유차량 플랫폼 기업 소환, 가격 책정 규칙의

자의적 조정, 운송정보 독점, 악의적 운임 인하, 임의적인

회원비 인상 등 문제 지적 및 기업 책임 이행사항 제시

2021.7 제재 후야, 더우위

ㅇ 시장감독총국, 라이브커머스 2개사의 합병 금지 발표.

‘후야’와 ‘더우위’ 각 시장점유율 40%, 30% 이상으로 양

사의 합병이 시장내 과점 지배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감소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합병금지조치

2021.7 행정처벌 텐센트

ㅇ 시장감독총국, 텐센트의 중국음악 그룹 지분인수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벌 결정. 텐센트는

해당 지분 인수로 전체 음원 라이브러리 시장의 80%

이상 점유, 저작권 당사자와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바 있음

2021.9 기업소환

알리바바,

텐센트,

틱톡, 바이두,

화웨이,

샤오미 등

ㅇ 공신부, 주요온라인플랫폼간 URL 연결차단금지조치결정

인터넷 플랫폼간 타사의 인터넷 URL의 액세스 제한,

차별적차단조치를두는등시장질서방해행위시정조치요구

2021.9 기업소환
텐센트,

넷이즈 등

ㅇ 중국 선전부, 국가언론출판부, 온라인 게임 주요 플랫폼

텐센트, 넷이즈 등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심사

강화, 자본 숭배주의 등 부정적인 여론 조성에 대한

방지 촉구, 특히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한

기업의 관리 강화 강조

2021.10 행정처벌 메이투안

ㅇ 온라인 배달서비스 제공사인 메이투안 그룹에 시장지

배적 행위 남용, 양자택일 강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징벌적 조치 행위 구사 등 22개의 독점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 집행. 총 34억 4200만 위안 벌금 부과 (2020년

매출액의 3%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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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①반독점 규제 범위 확대 ②행정처벌·기업소환 사례 증가

및 ③각 성시 정부 차원의 세부 조치 이행으로 규제는 더욱 강

화될 전망. 특히 최근 개최되는 중국 정부 고위급 회의*에서 ‘반

독점 강화 및 공정경쟁 정책’이 지속 언급함으로써 시장에 지속

적으로 정책 신호를 보내고 있음
* (’21.3월, 중앙재경위원회 제9차 회의)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보안 책임, 상품

품질 및 식품 안전 보장, 고객 데이터 보호 등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 강조

* (’21.10월, 개혁위원회 제21차 회의) 공동번영 촉진 전략을 위해 공정한

경쟁의 시장환경 형성, 다양한 시장 주체, 특히 중소기업의 발전 공간

조성,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조

ㅇ 향후 데이터 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과 증권 위법행위 방지 의견

(VIE지배구조*)의 등 법규 추가 제정으로 규제 빈도와 강도가

확대될 것. 적용 산업 또한 플랫폼 외 기타 산업*으로 확산
* ’21.9월 중국 공우그룹(公牛集团, 전기제품 제조) 반독점법 위반으로 약

3억 위안(’20년 매출액의 3%) 벌금 부과. 이는 중국 절강성 시장감독국이

부과한 가장 큰 규모의 반독점 벌금

* 가변 이익법인(VIE) : 투자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더라도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법적 사업 구조

ㅇ 최근 글로벌 동향 또한, 전세계적으로 반독점 행위에 대한 조치와

규제 수단이 도입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플랫폼

경제에 대한 반독점 거버넌스가 강화되는 추세

ㅇ 미국 플랫폼기업 규제 동향

- (’19.6) 美 법무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구글(FAAG)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실시

- (’20.7) FAAG 기업 청문회 개최·소송 제기

- (’20.10) 美 하원 ‘디지털 시장경쟁 조사보고서’ 발표. 구글·아마존 ·페이

스북 등 반독점 소송 제기

- (’21.6) 美 하원 ‘플랫폼 독점 종료법’ 포함 5개의 법률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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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정부는 플랫폼은 '시장(산업)'과 '기업'이라는 두 가지 속성

을 지녀 온라인 거래에서 독특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

- 플랫폼의 책임 범위 강화, 내부 관리 규범 수립, 플랫폼-판매자-

소비자간 안전하고 건강한 온라인 소비환경 구축 강조

ㅇ (전통 산업 대비 디지털 경제의 특징) ①가상세계에, ②방대한 양의

실시간 데이터를 생산요소로 한, ③다양한 알고리즘 설계 및

운영으로 시장가치를 창출

- 규제 당국은 기술적 한계로 인해 플랫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알고리즘 설정, 잠재적 경쟁자 거래 제한, 자사 플랫폼 우대정책 등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시장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은 현실
* 다량의 사용자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기반, 소비자의 지불 능력, 소비

선호도, 소비 습관 등에 따라 가격 차별을 두는 등 행위

ㅇ 이에, 中 정부는 ①사전 감독 규정 및 지침 강화, ②기업의식 개선,

③규제당국 전문인력 기술교육 확대 ④플랫폼 다자간 협력 등 추진중

ㅇ 상기 반독점 규제 외에도 中 정부는 최근 빅테크 기업의 ‘3차 분배’

필요성에 대해 강조

- ‘21.8월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3차분배> 개념 언급 이후,

빅테크 기업(알리바바, 텐센트)의 사회 기부 발표가 이어지고 있음

ㅇ EU 플랫폼기업 규제 동향

- (’’17~’19년 기간 구글에 3건의 반독점 벌금 부과, 총 82억 5천만 유로

- (’19.7) 아마존의 제3자 판매자 데이터 오용과 서비스에 대한 독점 금지 조사 발표

- (’20.12) EU 사용자 기본권 보호, 안전한 디지털 공간 조성 목적의 ‘디지털

서비스법’·‘디지털 시장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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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차 분배 정의* >

구 분 개 념

1차 분배 시장구조에 따른 사회적 분배. 환경 여건에 따라 소득 격차 발생

2차 분배
정부가 법률, 규정 등으로 소득조정 수행. 소득세, 재산세 등 주로 세금
제도를 통해 구현

3차 분배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가계 지원을 위한 기부를 포함하는, 도덕적 역할에
기초한 소득의 재분배

주 * : 중국 경제학자 리이닝(厉以宁) 교수가 1991년 <공동부유의 경제 발전 경로>

저서에서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최근 중국 고위급 회의에 인용.

< 2021년 중국 빅테크기업의 사회 기부 발표 사례 >

1) (텐센트) 기초과학, 교육, 탄소중립 등 미래형 프로젝트를 위한 500억
달러 규모 투자 발표(’21.4월) 후 500억 위안 규모 추가 투자 발표

2) (알리바바) <알리바바 공동부유 10대 이니셔티브> 발표 (’21.9월)
ㅇ (10대 이니셔티브) 저개발지역 디지털 건설 / 농촌산업화 / 중소기업 해외
진출지원 / 양질의 고용 / 복지 / 도시-농촌 디지털 평등화/ 취약계층 서비스 보호 /
1차의료 역량 향상 / 200억 달러 규모의 공동번영 개발 기금 조성

ㅇ ’25년까지 1천억 위안 규모 저개발지역 디지털화 건설 지원, 중소기업 지원,
고용 복지 보장, 1차 의료 강화 등을 위한 기금 조성 발표
* ’20년 순이익 : 약 1,325억 위안

3) (바이트댄스(틱톡)) 창업자 장이밍(张一鸣), 교육 재단 설립을 위한 5억 위안
기부 의사 발표

4) (핀둬둬(拼多多)), 상장 이후 첫 순이익과 향후 기업이익 농촌지역 기부
의사 발표. 100억 위안 규모 농업과학기술 프로젝트 실시

5) (샤오미) 창업자 레이쥔(雷军), 샤오미 재단에 6억 6천만 위안 규모의 주식
추가 투입. 저소득층 가구 자금 지원, 의료서비스, 학교 인프라 개선 등에 활용

6) (메이투안(美团)) 창업자 왕싱(王兴), 23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자선기금으로
전환, 교육과 과학연구 등 공익사업 활용

7) (중국반도체(中国芯片)) 창업자 우인롱(虞仁荣), 200억 위안 규모 절강성
닝보 비영리 연구대학 설립 (’21.1월)

8) (지리자동차) 직원소득 증대계획, 건강보험, 직업 향상 등 보완 계획 발표 (’2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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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 감소 전망

- 중국은 인터넷 산업 육성을 위해 수년간 소프트웨어, 하이테크

등 산업 분류기업 대상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혜택을 제공

- 이와 같은 지원 정책으로 인터넷 산업이 크게 성장했으나, 현재

중국 당국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세금 뉴딜’ 정책 도입 검토중

- 주요 소프트웨어 회사에 대한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 다양한 IT 자회사를 두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전반적인 세금 환급 수준은 하락할 것

ㅇ 현재까지 추진된 인터넷 분야의 관련 규제 정책은 크게 3가지

주요 범주로 구분

①독점 금지/불공정 경쟁 관련 정책 및 법률 및 규정

② 개인 정보 보호/데이터 보안 관련 정책 및 법률 및 규정과

온라인 거래 감독 및 관리

③플랫폼 고용 표준, 뉴스 액세스 등 정책 및 법률 및 규정 등

- 2021년 9월시행 <데이터안전법>*, 2021년 11월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책을 포함하여, 세재 개혁, 재산세(독점세, 상속세 등) 도입

전망으로 빅테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될 것

- 단기적인 시장 충격(빅테크기업 이익감소·주가 하락 등)이 예상되나,

전반적인 사회 규제 강화가 일반적·장기적인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 폭은 다소 감소할 것

ㅇ 中 공신부 발표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21.4월)

- 독립적 특허 또는 지적 재산권, 연구개발 인력 최소 25%, 연구개발비용이

전체 매출의 7%(이전 6%) 이상,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55% 이상(이전 50%) 등으로 구분되며, 표준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만 10% 우대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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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요

ㅇ ’21.7월, 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총무처 공동 <의무교육*

기간 학생 숙제 및 과외 교육 부담 감소 의견> 발표. 이는 중국 건국

이후 첫 공식적 교육 감독 규정, 학기 시작일인 2021년 9월 1일부 발효

* 中 의무 교육이 초등 및 중등교육으로 구분, 6~15세 연령에 적용

ㅇ 시진핑 주석, 교육 명목으로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에 대해

"단호한 시정" 요구, 또 ‘21.3월 두 차례 고위급 회의에서 교육, 의료,

보건 분야 평가체계 개혁과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 개발의 중요성 강조

< 사교육 관련 국가 목표 및 기대효과 >

(장기) 공동부유 (단기) 관련 정책 기대효과

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형평성 증가

공교육 강화

(사교육 방지)

· 공교육 시스템 강화로 도농,
지역간 교육 격차 축소
· 과도한사교육비부담을줄여
출산율 제고
· 온라인사교육시장의급격한
자본화(투융자 규모↑) 방지

□ 규제 배경 및 목적

ㅇ (목적) ‘이중감소(双减)’라고 불리는 해당 정책은 △양질의 공공

교육 시스템 구축 △학교 외 사교육 기관 관리감독 강화해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자본유입·영리 추구 제한,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학교 생활 균형 개선코자 함

2  사교육 시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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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 형평성 문제 해결) 도농간 지역 소득격차 확대로

농촌지역 학생 대학진학률 감소, 도시 소재 학생이 더 좋은

교육 기회를 받고 있다는 인식.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란 학생이

더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사회 문제 대두
* 칭화대 입학 저소득층 학생 비중: (1977) 34% → (2020) 3.3%(汇合智能科技

<透过“双减”看本质>, 2021.10.6. )

②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 최근 中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세자녀 허용 정책을 잇달아 발표, 자녀 양육비

부담으로 출산률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 이에 과외 수수료 관련

규정 제정으로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 감소 추진
* ’20년 中 출산율 : 여성 1인당 1.3명, 70년대 6명 대비 큰 폭 감소

* ’21.5월 <제7차 중국 인구조사> 결과, 60세 이상 인구 비중 18.7%

③ (공동번영) 中 빈부격차 확대로 인해 좋은 교육자원이 편중되는

현상 발생. 이는 계급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중국식 현대

사회주의 발전 방향에 위배됨. 교육기관의 자본운영을 엄격히

금지해 빈부격차 극단화 방지

□ 사교육 관련 정책 연혁

일시 주제 기관 내 용

’21.4

사립교육진흥법

시행 규정(국무원령

741호)

국무원

ㅇ 수익성 높은 사교육 산업에 대한 정부 감독

강화를 위한 규정

ㅇ 외국인 투자와 외국 교과목 교육은 민간

(사교육) 과외로 제한

* 의무 교육을 시행하는 사립 학교 이사회는

중국인으로 구성

’21.7

의무 교육 기간

학생 숙제 부담 및

과외 교육 부담 감소 의견

국무원
ㅇ 양질의 교육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학교 교육의 주된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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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의무교육 단계 교과목 및

비(非)교과목 범위 통지
교육부

ㅇ (의무 교육) 도덕과 법치, 언어, 역사, 지리, 수학,

외국어(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물리학, 화학, 생물학

ㅇ 체육, 예술 분야, 통합 실습 활동(정보 기술

교육, 노동 및 기술 교육 포함)은 학교 밖

교육을 실시할 때 비분야 범주에 따라 관리

’21.8

의무 교육 학교

가이드라인

* 의무교육학교 시험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교육부

ㅇ 균형 잡힌 수업의 법적 요건 준수 :

어떠한 명칭으로도 중점반·집중반 설치 금지

ㅇ 교육 계획의 엄격한 이행 : 수업 시간을

임의로 조정, 난이도 변경, 진도 조정, 방과

후 시간을 사용한 새로운 수업 진행 불가

ㅇ 과제 관리 규정 : 학부모를 대상 과제 배정 금지

ㅇ 시험관리 규정 : 시험을 불법적으로 조직 하거나,

시험 결과에 따라 학생에 좌석 배치, 라벨 부착

등 차등을 주는 행위 금지

’21.9

과외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통합 등록

통지

교육부

ㅇ 의무교육 단계의 기존 사교육 기관은 비영리

단체로 일괄 등록 필수. 운영 허가 및 면허 취득

전까지신규등록과수수료징수중단

* 주말, 공휴일 또는 방학 기간 사교육 제공 금지

’21.9
온라인 교육 기관

승인 체계 강화
교육부

ㅇ 온라인 과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관

승인에 관한 규정 강화. 온라인 사교육

기관은 허가 없이 유료 과목 교육 종사 금지

ㅇ 각수업시간은 30분초과금지(수업간격10분이상)

ㅇ 라이브교육시간은초·중학교교육시간과상충금지

ㅇ 의무교육기간라이브수업은 21시까지만운영가능

’20.10 중국 미성년자보호법
전국인
민대표
대회

ㅇ 2021년 6월 1일부 시행

ㅇ 학교는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

협력 하에 미성년 학생의 학업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휴식,운동 시간을 보장

ㅇ 학교는 의무 교육 기간 동안 보충수업 등을

조직하여 학습 부담을 증가시켜서는 안되며,

유치원 또는 과외 교육기관은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초등교육 과정을 제공 할 수 없음



Global� Market� Report� 21-054

- 25 -

□ 교육부의 對 의무 교육 학교 가이드라인

ㅇ 해당 규제는 두 가지 주요 방점(이중 감소) 위주로, 세부적으로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 양질의 수면 확보, 독서 강화, 체력 건강증진
등 계획으로 구체화되어 제시될 예정

ㅇ 중국은 약 147,000명의 학교 조사관을 보유, 각 지방정부와 연계된
교육 감독 기관은 관련 부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모니터링

- 정책 위반 시, 비판, 행정처벌 혹은 사법기관 연계까지 이어지는 처벌 부과

□ 중국 사교육 시장 규모

ㅇ 중국 사교육 시장 규모는 2023년까지 1조 1,700억 위안(미화 1,841억 달러)

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규제로 마이너스 성장 전망
* 사교육시장규모 : (’11) 2,032억 위안 (’21) 5,640억 위안로 두 배 이상 증가

ㅇ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교육 부문

또한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온라인 사교육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

* ’20년 중국의 온라인 교육 시장 규모는 2,57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5.5%

증가, 전체 교육시장 중 온라인 비율은 23~25% 수준

< 2016~2024E 기간 중국 온라인 교육시장 규모 (단위: 억 위안) >

자료 : ii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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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교육 시장 투자 동향

ㅇ 2020년 중국 교육산업은 총 1,164억 위안의 자금을 조달, 그 중

온라인 교육 자금 조달 규모는 전체의 89%의 비중 차지

- 2020년 중국 온라인 교육 자금 조달 상위 10위의 총액 약 67.5억 달러.

전체 투자금의 80% 이상 차지. 또한 온라인 교육투자금의 80%가

상위 4개사(위안푸다오 등)로, 자본의 상위 기업 집중화 현상 뚜렷

ㅇ 텐센트, 바이두 등 대기업 자본의 전략적 투자 증가, 주요 온라인

교육 프로젝트가 1,2선 대도시*에 집중된 점이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를 서두른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기도 함

* 베이징, 상하이 등 5개 도시 온라인 교육 투자 프로젝트 비중 87.27%

< 2020년 中 온라인 교육업체 투자유치 금액 상위 10위 기업 >

연번 기업명 시 기 금액
(달러) 투자자

1
위안푸다오
(猿辅导)

2020-10-22 22억 텐센트, 힐하우스, Boyu Capital(博裕资本) 등

2
쭤예방
(作业帮） 2020-12-28 16억 알리바바, Tiger Global, Sequoia Capital(红杉中国)

3
위안푸다오
(猿辅导)

2020-03-31 10억 텐센트, 힐하우스, BoyuCapital(博裕资本) 등

4
쭤예방
(作业帮） 2020-06-29 7.5억 fountainvest(方源资本), TigerGlobal,카타르인베스트먼트

5
eeo

(翼鸥教育)
2020-11-27 2.65억 텐센트, GL Ventures(高龄创投), SIG

6
메이스보
(美术宝) 2020-12-24 2.1억

foresightfund(睿思基金), fortunevc(达晨创投)
ChuangzhiInvestment(创致资本)

7
아이쉐시
(爱学习)

2020-11-12 2억 GIC, WarburgPincus(华平投资)

8
codemao
(编程猫)

2020-11-20 2억 BPEA(霸菱亚洲旗下基金), 증신증권투자 등

9
완두스웨이
(豌豆思维)

2020-09-09 1.8억
SINOVATION VENTURES(创新工场)

소프트뱅크, DCM등

10
훠화스웨이
(火花思维)

2020-08-04 1.5억 GSR VENTURES(金沙江创投), KKR, IDG등

자료 : 쳰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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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및 전망

ㅇ 기존 외국계 사교육 기관은 <사립교육진흥법(국무원령 741호)> 제29조에

따라 중국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외국인 커리큘럼과 외국 교육

자료(교재) 사용 제한*, 기(旣)등록 비즈니스 범위 변경 필요
* 단, 10학년 이상 혹은 국제학교는 중국 규정을 준수하는 한 외국 교재 사용 가능

* 취학 전 교육 비영리 사립학교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는 가변

이익법인(VIE) 등 방식을 통해 국외로 상장되는 것을 차단하고, 어떠한

사회 조직과 개인도 인수합병을 할 수 없다는 조항(13조)이 추가됨

ㅇ 중국 교육산업은 성장성이 크고, 수익률이 높은 산업이나, 정책

변화에 따른 불안 요인 산재, 中 당국이 개인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해 엄격히 통제할 전망

ㅇ 외국인 투자를 명시적으로 권장하는 분야와 외국어, 직업훈련, 기

업교육 혹은 대학 파트너십 등 의무교육 기간의 학생 외 분야에

서 유망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수 있음

ㅇ 사교육 부문 신규 외국인 투자기업은 정부의 운영 지침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IT, 예술 및 드라마, 스포츠, 음악 등과 같은

비핵심 교육 주제 분야와 결합해 영리 단체로 재등록 검토 가능

ㅇ 규제 정책으로 의무교육에 대한 경계가 설정됨에 따라, 사교육

부문은 틈새시장으로 세분화될 전망

- 과외 전문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지만,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규모·혁신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단, 향후 비핵심 의무교육에 추가 규제가 부과될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 허용 범위에 대한 추가 규정 발표 추이 관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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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요

ㅇ 2020년 말부터 중국의 부동산 시장 규제 움직임이 두드러졌으며,

크게 두 가지 정책으로 분류

- 부동산은 중국 주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부동산

산업 발전과 정책 방향은 장기 목표인 공동부유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정부의 인식

* 中 주택자산은총 가계 자산의 59.1%를 차지, 이는 美 가계 대비 28.5% 높은 수치

(인민은행 발표, 2020년)

ㅇ 이에 2020년 말부터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조절하기

위한 부동산 세제 개혁이 언급되고 있으며,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보장체계 구축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음

< 부동산 관련 국가 목표 및 기대효과 >

(장기) 공동부유 (단기)제14차 5개년 계획 기대효과

자본시장 투자를 통한

노동소득 분배 증가 및

부동산 소득 증대 채널 조성

· 주택소비의건전한발전

(가계 자산 비중 조정)

· 세수 확보 경로 다변화

(재산세 등 부과)

· 부동산 리스크의 금융

시장 이전 방지

부동산 세제개혁을 통한

규제 강화

* (단기) 소득세 개혁

(중기) 재산세 확대

(장기) 독점세, 상속세 도입

소득분배 개혁

(세제개혁, 중위소득층 확대,

저소득자 소득증대)

3  부동산 시장 규제

(1) 부동산 금융 감독 메커니즘 개선을 위한 부동산 세금 개혁

(2) 거주보장 시스템 구축(住房保障体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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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배경

ㅇ 부동산 분야의 공동부유 장기 목표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거

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부동산은 그간 중국 가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동시에 중국 국가 경제 성장 기반이 되어

왔으나, 자산 편중화, 소득분배 등 관점에서 금융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 또한 커짐

(1) 부동산 자산소득 증가가 투자, 소비 확대, 고용 창출 등 경제

성장에 기여

- 1998년~2019년 기간 동안 도시 1인당 주택 면적이 18.7㎡에서

39.8㎡로 증가. 부동산개발은 주민 자산가치 상승, 부의

부가가치 상승, 가계 소비 능력 향상, 투자 확대로 이어짐

- 中 부동산은 지난 10년간 급속히 발전했으며, 2021년 기준 GDP의

6.7% 비중을 차지하고, 전국 부동산개발 투자금액은 전체 GDP의
약 12.9%(’21년 기준)으로,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 역할 수행

< 中 부동산업 및 부동산 투자액의 전체 GDP 대비 비중 >
(단위 : 억 위안, %)

연도 중국 GDP 부동산업 GDP 대비
비중

전년 대비
증감율

부동산
투자액규모

GDP 대비
비중

2019 986,515 70,444 7.14 9.01 132,194.26 13.40

2020 1,013,567 73,425 7.24 4.23 141,442.95 13.95

2021 1,143,669 77,560 6.78 5.63 147,602 12.91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2) 중국의 부동산 개발산업은 산업 상하류 밸류체인을 다수

포함, 국가 통화정책과 밀접하게 연관

- 부동산 개발산업은 수많은 업스트림-다운스트림 연관산업을

주도하는 중추 역할을 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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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스트림 : 건축 기자재(시멘트, 철강, 비철금속, 굴삭기 등)

· 다운스트림 : 제조 산업

· 기타 산업 : 부동산 소비, 가전, 인테리어

· 3차 산업 : 금융, 미디어, 상하수도 관리 서비스 등

- 부동산은 가치 보존 및 부가가치 창출 수단으로 통화량 저수지

역할 수행
* 1998~2021년 기간 동안 중국의 M2*는 명목 GDP의 1.2배인 8조 5천 위안

규모에서 238조 위안 규모로 명목 GDP의 2.08배 수준으로 증가

* 2021년말 기준 중국 M2 규모 238조 위안 대비 부동산 대출 단기적으로

부동산 금융 규제를 실시할 경우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야기할 수

있으며 통화량, 레버리지 관리 등 국가 통화금융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중국의 M2(광의의 통화) 개념

일반적으로 M1(협의의 통화)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현금(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포함)을 의미하고, M2는 현금화가 비교적 용이한 각종 금융자산을 포함함

즉,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 이후 일련의 신용 창출 과정을 거쳐, 시중은행이 대출을

통해 본원통화보다 더 많은 광의의 화폐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

M2가 중국이 고성장을 지속하는 배경으로 작용함. 중국은 (1) 간접 융자의 비중이

높으며,(2) 장기간 투자가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고, 통화승수가 높으며, (3) 상업은

행 또한 국유은행의 성격으로 중앙 화폐 당국과 기본적으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

며 더 큰 확장 동력을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은 상업은행과 공기업 조합은 큰 규모의 신용 확장을 발생시킨 배경으로

작용. 특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중국 상업은행은 토지가치 담보에

따라 부동산기업, 지방정부에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2013년 이후 일반 거주민의

부동산 투자가 확대되면서 광의의 통화 화폐가 대량으로 창출되었다는 분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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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4년 중국의 조세 분배 시스템 개편 이후,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지방정부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위한 주요 재정 수입원으로 역할

* 부동산 관련 세금 : 증서세(契税), 토지 부가가치세, 도시토지 이용세 등 약 11종

□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ㅇ (사회 불균형) 중국 GDP 규모는 1979년 4,100억 5천만 위안에서

2021년 114조 3669억 위안으로 연평균 성장률 14.35% 수준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산업·지역·도농간 격차는 지속 확대되어 사회 이익의

불균형 문제 야기

자료 : 인민은행,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리

※ 중국 지방정부 예산 구조

2020년 기준, 중국 전체 지방정부 예산은 (1) 일반공공예산 10조124억 위안(전년대비

-0.9%↓), (2) 지방정부성 기금예산 8조 8조 9,927억 위안(전년대비 11.7%↑)으로 총

19조 51억 위안 세수입 창출

그 중 국유토지사용권양도수입 8조 4142억 위안(전년대비15.9%↑) 규모로 전체 지방

세수의 약 44.27% 비중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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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021년 전국 및 도시·농촌 지역 1인당 가처분소득 격차 >

자료 : 국가통계국

주*: 빈곤지역(贫困地区)은 2021년 이후 별도 통계발표 없음

ㅇ (가계 자산 부동산 집중) 중국 정부는 주택이 투자 목적으로 활용

되어 자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일부 저소득~중간소득 가구는

이러한 부동산 가치 상승의 혜택을 얻을 수 없으며, 사회 내 분열과

중산층의 불안을 야기해 ‘공동부유’ 달성 저해 요인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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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 도시-농촌 가구 자산부채 현황

가계 자산의 59%가 부동산(주택, 상가 포함)이며, 가계 부채의 75.9%가 주택대출임.
또한 상위 20% 가계가 총 가계 자산의 63% 비중을 차지하고, 하위 20%는 전체 샘플링
가구 자산의 2.6%만 소유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지역별 가구당 부동산자산 평균을 보면 베이징 892.8만 위안, 상하이 806.7만 위안、장쑤성
506.9만 위안으로 상위 3위를 기록했으며, 신장 지역 127만 위안, 지린성 141만 위안, 간쑤성
169만 위안으로 하위 3위 지역의 자산 가격과 큰 격차를 보임. 연안 지역 대도시 평균 자산
가격은 타 도시의 수 배에 달함 (2019년 인민은행 ‘중국가계부채현황조사보고서’)

< 2019년 지역별 부동산 자산 평균 금액 >

< 2019년 중국 가구 자산비중 >

자료 : 인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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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접금융 경로 약화) 중국 가계 자산이 지나치게 부동산, 예금으로

쏠리는 현상은 실물경제 주체인 기업의 자금 조달에 부정적 영향

- 중국 가계 자산은 59%가 부동산(주택자산)이며, 자산 구성 중

금융자산은 약 20% 비중으로, 이 중 주식은 6.4%, 펀드는

3.5%로 총계 비중이 10% 미만, 전체 가계 자산 구성 중 2% 미만이

주식시장에 유입되어 미국 등 선진국과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실물경제 부문의 융자 방식 다양화를 통해 기업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실물경제로의 자원 재배분을 유도하고자 함

- 최근 몇 년간 기업과 개인의 유동성·운영 자금 대출 확대, 이를

부동산 투자에 부정 이용하는 사례 다수 발생하기도 함

ㅇ (금융 리스크) 중국 부동산 개발산업의 금융 리스크는 현재 중국

정부가 ‘회색 코뿔소’* 요인으로 인식, 감독의 최우선 순위

* 세계정책연구소 미셸 부커 대표가 ’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발표한 개념.

위험요인을미리인식하고있었지만, 신호무시혹은늦은대처로더큰위험에빠진다는뜻

- 2015년 이후 중국의 지속적인 통화 확대와 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부동산 산업은 재(再)상승했으나, 최근 부동산기업 디폴트 위기 확대
* 1,2선 대도시 도시 주택가격 급등이 3,4선 신도시 주택가격 상승을 선도,

주택대출 또한 증가해 주거 부문의 레버리지 급증

□ 중국 정부의 대응

ㅇ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주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의 주택 본연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

- 중국의 금융 규제 당국은 2016년부터 ‘주택은 거주하는 것이며

투기하지 않는 것’ 강조. 또한 2020년부터 부동산 부문으로

자본유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시작됨

☞ 부동산 대출 중앙집중식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규제 강화(‘2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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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 과거 미국, 일본, 동아시아 금융위기 등 국제 사례를 볼 때,

통화 과잉, 부동산의 과도한 금융 연계, 후속 긴축 정책은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식⇒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부동산
금융 정책 방향으로 선회

- ’20.8월,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은행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3종규제(三条红线) 도입

- ’20.12월 도입된 <부동산 대출 집중도 관리 시스템>은 은행별
부동산 대출 및 개인 주택 대출 집중도 상한선을 설정

- ’21.3월 <영업용 대출금의 부동산 업계로의 부정 유입 방지>
통지를 통해 부동산 부문으로의 개인·기업 운영 대출금 부정

유입을 방지하고, 실물경제,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

자원 확대로 대출금이 사용되도록 유도

□ 부동산 관련 정책 내역

시 기 기 관 회의 / 정책명 내 용

2020.8
주택도시건설부,

인민은행 연합

부동산기업
융자관리
3종 규제
(三条红线)

ㅇ 부동산기업의 자금 감독 및 융자관리 규칙

을 정해 자금 조달 감독 강화

* ① 선급금 제외 자산 부채 비율 70%, ② 순

부채 대 자본 비율 100%, ③ 현금과 단기

부채 비율은 1배 이하로 설정

ㅇ 3개 규제를 초과하면 1년간 부채 증가 불가

2020.11
은행규제

위원회
<부동산신탁사업
특별감독통지>

ㅇ 부동산 신탁 규모 엄격히 제한, 부동산 신탁

침투 감독 강화 및 부동산 시장 내 자금의

불법 유입 금지 등

2020.12

인민은행,

중국 은행보험

감독관리위원회

<은행금융기구
부동산 대출
집중관리 제도>

ㅇ 은행 금융기관의 자산규모, 기관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은행의 전체 부동산 대

출잔액 비율과 개인 주택 대출잔액 비율

각각에 대한 상한선 설정. 상한선을 초과

하는 기관에 대한 전환 기간 설정, 지역별

조정 메커니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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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

중국은행

보험규제위원회,

주택도시건설부,

인민은행

<영업용대출금
부동산 부정
유입 방지>

ㅇ (목적) 경영 목적 대출금의 부동산 시장으로

부정 유입을 차단해 실물경제 발전 지원

ㅇ (조치사항) 차용자 자격 검증 강화, 신용수요

감사, 대출 기간 관리, 담보대출 관리, 대출후

관리 강화, 은행 내부 통제, 중개기관 관리 등

2021.7

국가발개위,

천연자원부,

국세청,

시장감독관리총국,

중국은행보험

규제위원회,

인터넷정보실

<8개 부처
부동산 시장 질서
지속 규제 통지>

ㅇ 도시 부동산 개발 정책 시정

ㅇ 부동산 개발기업의 불법적 건설 방지, 주택

매매시허위광고, 거래횡령, 비개인주택대출등

활용 주택 매매 금지

ㅇ 주택 임대사업 관리 강화

ㅇ 부동산 서비스 계약 강화

ㅇ 시정을 위한 좋은 여론 환경 조성

2021.10 전국인민대표대회

<국무원-일부
지역 부동산세
개혁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권한
위임 결정(초안)>

ㅇ 국무원은 부동산세 시범의 구체적인 방법

제정하고 시범 지방 정부(상하이시, 충칭시)

가 구체적인 실시 세칙을 제정

ㅇ 징수 대상 : 신축 부동산

ㅇ 과세 대상 : 주거용 및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

이용권자, 주택소유자

ㅇ 국무원 시범 방법 인쇄 발부일로부터 계산

하여 시범 허가 기간 5년

2021.11

인민은행,

중국 은행보험

감독관리위원회

은행 보험감독회
당 위원회
확대회의

ㅇ 주요 내용 : 부동산 통제 장기 효과 메커

니즘 완비, 부동산업 안정 추진

- 토지가격, 주택가격 안정화를 통해 시장의

기대치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금융의 버블화

경향을 억제토록 함

- 부동산 장기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그림자

금융정비, 고위험금융기관리스크해소등추진

2021.12

인민은행,

중국 은행보험

감독관리위원회

부동산 기업
위험자산 처분을
위한 M&A 금융
서비스 통지

ㅇ 부동산 기업의 합리적인 자금 조달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배경하에서, 주요 은행

들이 부동산기업의 위험자산 처분 프로젝트

에 대한 M&A 금융 지원 및 서비스를 적절

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함

ㅇ 인수·합병 대출업무의 질서 있는 전개, 채권

금융 지원강화, M&A 자문서비스 제공, 서

비스 효율 향상 및 위험관리 개선 등 6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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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각 기관 발표 종합

□ 규제 후 영향

ㅇ ’20년 말부터 시행된 일련의 부동산 규제로 ’21년 말까지 부동

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방 압력

- 2021년 1~3분기까지 중국 부동산 규제당국은 '3개의 안정

(三稳)'을 목표로 '주택 투기 제한(房住不炒)'을 일관되게 시행

했으나, 4분기 들어 중앙정부가 잇달아 긍정적 신호를 방출하며

긴축과 완화가 혼재하는 양상
* 부동산 대출 규제, 관리 감독 강화로 전반적인 부동산개발 투자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중앙정부의 ‘주택 거주자의 실제 수요 충족’을 위한

개인 모기지 대출은 증가함

2021.12
공산당

정치국 등
중앙경제
실무회의

ㅇ 회의의 전반적인 기조는 재정과 통화 중심

'안정' 정책 신호 방출

ㅇ 2022년 중국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 제시

- 주택은 투기가 아닌 거주로 사용됨을 강조

하고, 부동산업의 새로운 개발 모델 탐구,

장기임대 주택시장의 개발 가속화, 저렴한

주택 건설 촉진, 주택구매자의 합리적인

주택 수요 충족을 위한 상업용주택시장 지원

ㅇ 부동산을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삼지 않으며, 부동산업의 중장기적 건전한

발전 촉진하기 위해 지방정부 도시 정책,

감독지도 책임 강화, 안정적인 토지 및

주택가격 달성 등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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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 부동산 관련 긴축-완화 정책신호 방출 동향 >

(1) 中 부동산 개발투자액의 누계 증가 속도 지속 감소세 . ’21년

12월말 누계증가율 4.4% 수준

- ’21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 하방 압력이 높아져 각종 지표
증가 속도 지속적 축소 양상

(긴축) 2020년 말 ~ 2021년 3분기

(’20년말) 인민은행, <부동산대출집중관리시스템> 도입, 대출비율다양화및개인주택대출상한선설정

(’21.3월) 인민은행, 영업용 대출금 부동산 부정 유입 방지

(’21.3월) 중국 양회, 주택은 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투기 조장 방지 강조. (1) 토지, (2) 주택가격,

(3) 시장의 기대 측면에서 3개의 안정(三稳) 강조

(‘21.4월) 중앙정치국회의, 주택 개발 가속화, 저렴한 임대주택과 공동소유 주택공급 증가 방침 강조

▼ 중고 주택의 대출 중단, 매물 하방, 일부 부동산기업의 유동성 위기 직면

(온건) 2021년 4분기 이후 : 부동산정책의 변곡점

중앙정부 對시장 긍정적 신호 방출

(’21.9월) 중앙은행 회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온건한 정책 입장 표현

(’21.10월) 국가신용청, 수요층의 신용공여 보장, 대출초과 비율과 금리 측면에서 첫 주택

구입자 지원 방안 모색

(’21.12월) 중앙정치국 회의, 분양주택 시장 활성화로 주택거주자의 합리적인 수요 충족, 부동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순환 촉진

(’21.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부동산업 활성화, 선순환과 건전한 발전 강조

(’22.1월) 중앙은행 LPR(Loan Prime rate) 인하* 발표. 중앙은행의 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발표로,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지역의 개인 주택 모기지 대출 금리 일제히 조정

* (’19년) 4.85% → (’20년 4월) 4.65% → (’22년 1월) 4.60%으로 약 2년 만에 0.05포인트 인하

▲ 중국경제 하방 압력에 대비한 온건한 통화정책 연계 :

부동산은 중국 금융시장과 긴밀하게 연동,

부동산금융정책의 연속성, 일치성, 안정성을 유지 &

중장기 발전 메커니즘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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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중국 부동산투자 주요 지표 >

(단위 : 조 위안, % (월별 누계))

자료 : 국가통계국

(2) 2021년 중앙정부의 부동산 대출 집중관리제도 도입으로 금융

감독위원회·주택건설부·인민은행 등 주요 부문이 시중은행의 경영

관리 전면 강화, 부실자산에 부동산 대출 유입 제한, 부동산

업종으로 유입되는 자금 유동성에 긴축 양상 나타남

- 중국의 부동산개발 대출잔액 ’21.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0.02% 증가. 특히 지난 2~3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수년간 이례적으로 ’21년 하반기 들어 정책의

영향으로 시중은행의 신규 개발 대출 발급이 신중해

지면서 , 부동산개발 대출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지표/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부동산투자 누계액 1.40 2.76 4.02 5.43 7.22 8.49 9.81 11.26 12.49 13.73 14.76

부동산투자누계증가율(%) 38.3 25.6 21.6 18.3 15 12.7 10.9 8.8 7.2 6 4.4

주택 투자 누계액 1.04 2.06 3.02 4.08 5.42 6.40 7.40 8.49 9.43 10.36 11.12

주택 투자
누계증가율(%) 41.9 28.8 24.4 20.7 17 14.9 13 10.9 9.3 8.1 6.4

부동산개발계획
총투자 누계액 83.78 86.43 88.55 90.61 93.86 95.57 96.89 98.65 99.98 101.77 103.34

부동산개발계획
총투자 누계증가율(%) 12.4 12.8 12.6 12.5 12.4 12.3 11.5 10.9 10.3 9.6 8.9

부동산개발신규고정자산
투자 누계액 0.71 1.01 1.17 1.41 1.86 2.12 2.34 2.53 2.81 3.37 5.01

부동산개발신규고정자산
투자 누계 증가율(%) 45.6 30.6 24.6 23.4 32.8 32.4 31.7 27.8 20.8 20.4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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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부동산 대출잔액 현황 >

(단위 : 억 위안, %)

자료 : 인민은행

(3) 중앙정치국 등 중앙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의 합리적인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언급하고, 주택개선형

주택 담보수요 방안을 중점 제시해 개인 모기지 대출 증가세

- 中 인민은행은 2021년 10월 처음으로 월간 개인 주택대출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11월 개인 주택 대출액은 총 4,013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532억 위안 증가, 시장에 긍정적이고 온건한 신호를

방출하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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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 주택 대출잔액 현황>

(단위 : 억 위안, %)

자료 : 인민은행

□ 지방 정부 부동산 규제 현황

ㅇ ’21.7월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지방정부 면담’ 이후, 지역별 부동산 규제정책 급증. 8월 한 달

간 약 54건 신규 정책 발표

- 토지 양도 규정에 부동산 개발기업의 개발 자금 출처 검토, 프리

미엄 비율 상한선 설정, 품질 경쟁 요건을 추가하는 등 부동산

개발 규제 강화

ㅇ 단, ’21.4분기 이후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신호를 지속

방출하여 12월부터 각 지방정부는 부동산 완화정책을 잇달아 발표.

하지만 지역별 부동산 시장 편차가 심해 규제 흐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

- 대체로 1, 2선 도시의 부동산 규제 흐름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시장의 하방 압력이 큰 2, 3선 도시는 부동산 완화 조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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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도시별 토지공급 규정 및 변동 내역 >

도 시 토지 분양 규칙 및 변경 사항

난징

1. 기존 "토지가+주택가+추첨(摇号)" 요건에 "품질 경쟁" 요구조건 추가

2. 모든 토지의 최고 프리미엄율 30%에서 15% 이하로 인하

3. 일괄적으로 경매 희망자가 신청하는 필지는 총량의 30%를 넘지 않으며, 일부 필

지는 공동개발 금지, 구입 후 6개월 동안 예약판매 금지

청두

1. 경합 건설방식 취소 : "주택가+품질+토지제한" 방식 채택

2. 모든 프리미엄 비율 10% 이내로 제한

3. 부동산 업체의 자격요건과 자금 출처에 대한 엄격한 조사

선전

1. 모든 토지의 최고 프리미엄율 45%에서 15% 이하로 인하

2. 일반 상품 주택 분양가격은 기존 한도를 3~9.2%로 조정. 거주용(安居型) 주택가격

한도는 2.8%~9.1% 하향 조정

3. 동일 업체는 최대 3개 필지 경매 참여 불가

청두

1. 최고 제한 가격 도달 이후에는 추첨방식으로 경쟁자 확정 불가

2. 최고 프리미엄율 10% 이내로 억제

3. "분양형 1종 인재" 아파트 : 1종 인재는 규정 면적 내에서 주택 구입 자금(인테리어 가격

포함)의 15%의 정책적 혜택을 누리며, 일부의 경우 시장가 초과 금액에 따라 구매 가능

4. 부동산 업체의 자격요건과 자금 출처에 대한 엄격한 조사

선양

1. 제한이 설정된 토지에는 " 토지가격 제한, 건축 품질" 방식 채택

2. 경매인이 납부한 토지 구입 자금원은 모두 자기 자금 조달이어야 함

3. 동일 기업과 그 지주(주식)의 각 회사는 동일한 종지 경매에 참가할 수 없음

쑤저
우

1. 동일 기업과 그 지주(주식)의 각 회사는 동일한 종지 경매에 참가할 수 없음

2. 부동산 업체의 자격요건과 자금 출처에 대한 엄격한 조사

3. 5종필지(5宗地块) 일시불 가격 상한선 하향 조절

제남

1. 동일 기업과 그 지주(주식)의 각 회사는 동일한 종지(宗地)*경매에 참가할 수 없음

*종지(宗地): 토지이용권자의 소유권 경계 내에 있는 토지

2. 부동산 업체의 자격요건과 개발 자금 출처에 대한 엄격한 조사

3. 분양방식은 토지가격 제한+ 정부가 보유한 예비 공공주택에서 토지가격제한 +

추첨방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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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中房研, <全国房地产政策变动监测报告>（’21.8월 기준)

□ 향후 전망

ㅇ 2021년 3분기 中 인민은행(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주택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한다는 입장 발표

- 이는 통화당국(인민은행)에서 부동산과 금융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언급. 부동산 금융 규제는 지속될

것이나 부동산 금융의 신중한 관리를 이행할 것이라 발표

☞ 부동산 시장 규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할 전망

ㅇ 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는 변경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역 재정 압박과 부동산 하방 위험을 고려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

- 中 정부는 ’21.9월 연속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신호를 발표.

’21년 대비 ’22년에는 신규 정책 규제 빈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시장 안정은 중국 정부의 확고한 장기 목표임
* ’21.10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평온한 발전 촉진”을 언급,

중국 부동산업의 선순환과 건전한 발전 강조

푸저
우

1. 모든 토지의 최고 프리미엄율 15% 이하로 인하

2. 모든 필지는 "제한된 땅값+추첨" 방식을 채택하여 양도

3. 동일 기업과 그 지주(주식)의 각 회사는 동일한 종지 경매에 참가할 수 없음

4. 상품용 주택 판매 금지요건 도입 : 가격 외 할증, 양장 수리, 주차 자리 묶음 판매,

"학군"을 이용한 노이즈 마케팅 등 금지

톈진
1. "토지가격제한 + 추첨" 형식의 경매로 최고 프리미엄률 15% 초과 금지

2. 경매 기업에 자기자본 승낙서 및 신용 증명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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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정부의 주요 세수였던 부동산 관련 세금(토지세 등)이 감소하면,

전반적인 GDP 성장률 전망에 악영향 가능성. 토지 판매 악화시

부채가 많은 톈진, 랴오닝성 등 일부 지역은 부채 위기에 빠질 수 있음

ㅇ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8월 각 지방정부의 규제 빈도가 크게 증

가했으나 9월의 지역 규제 속도는 8월 대비 현저히 둔화

- 중앙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신호를 지속 방출함에 따라,

특히 3/4선 도시의 부동산 규제는 다소 완화될 여지가 있음

* ’21.8월 29개의 주요 도시 신규 상업용 주택의 거래 면적은 약 2,134만

평방미터, 전월 대비 10% 감소,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해 정책 규제 효과가

있다고 분석

ㅇ 부동산 규제 정책은 소득 재분배 관점에서 2차 분배(정부의 시장

재배치)와 관련되며, 이를 위해, 기본 제도구축, 조세, 사회 보장

(주거 안전망 구축), 고소득 조정, 불법 소득 억제 등으로 연결됨

☞ 2022년 상반기 중 일부 지역 부동산 재산세 시범사업 확대

* 재산세 시범사업 부과 범위 확대 및 세율 인상 예상, 이는 주택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

* 부동산 세금 입법 및 개혁으로 직접 세금 시스템을 개선하고 점차적으로 직접

세금의 비율을 증가시켜 소득 분배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 시사

(’20.12, 류쿤 재무부 장관<현대 금융 및 조세 제도 구축> 발표)

* 금융 및 조세 정책의 3가지 주요 초점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 규제를 개선

하는 것이라고 제안 (’21.3, 한정 부총리)

* 베이징에서 부동산세 개혁 시범사업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21.5, 재무부/ 전인대 상임위원회/ 예산공작위원회/ 주택건설부/ 세무총국)

* ’21.10월,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31회 회의에서 중국 국무원은 부동산세

입법과개혁추진을통한 부동산시장의건전한발전을 위해일부지방정부에 부동산

세제개혁을시범운영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기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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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정부 부동산 시장 장기 발전 방향

자료 : 제10차 중앙금융경제위원회 회의 결과, 21세기 경제보고서 참고 요약

방 향 내 용

부동산 금융정책

안정을 위한

점진적인 개혁

ㅇ 부동산 금융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 거주자 레버리지 증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합리적으로 안내

ㅇ 동시에 차별화된 주택 신용 정책을 준수, 주택 수요 지원, 주택 소유

그룹 개선, 투기수요 통제

ㅇ 대형 부동산기업의 부채 위험 형성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 방지

- ’21.9월 현재 주택 채권 채무 불이행액은 49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급증,

신용 위험이 크게 증가

- 부동산기업 부채 위험이 금융기관으로 이전, 금융자산 시스템 악화,

업계의 투자, 판매, 자금조달 채널 악화

주택 가격 안정화

유지

ㅇ 제14차 5개년 계획은 주택 소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정책

규제의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가 아닌, 중국 거주자 가족의 거주 목적으로

서의 가격 안정화

재산세 신설

ㅇ 중국의 현재 부동산 세금은 좁은 과세 범위, 낮은 세율 및 제한된

규제 기능으로 주민 빈부 격차의 주요 원인

ㅇ 재산세(부동산 세금)의 부과는 주민 재산의 격차를 크게 줄일 것.

단, 재산세 도입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부동산 시장 운영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도입되어야 함

*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소유자의 자산 손실 확대 우려

ㅇ 부동산세 제도구축은 투기 방지, 소득분배, 재산배분, 소득격차의

양극화 억제 역할 수행할 것

임대주택 활성화

ㅇ 현재 중국의 임대주택 보급은 불균형적, 중국 거주민은 주로 주택을 구입.

2020년까지 중국의 도시 가구 임대 비율은 약 25%로 선진국의

30% 이상보다 낮은 수준

ㅇ 이에 임대 및 판매 주택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1) 다양한 시장

공급 주체 육성, (2) 기관 주도 임대 시장의 개발에 초점, (3) 임대

기관의 운영 표준화로 추진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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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덤경제 규제

□ 규제 개요

ㅇ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총무처는 "네트워크 문명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 ‘문명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강조

- 최근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가상 공간의 출현으로

새로운 공간 형태인 ‘네트워크’ 세계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

노력 일환으로 분석

* ’21년 상반기 기준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규모 10억 명 초과, 인터넷 보급률 71.6%

□ 규제 배경

ㅇ 중국의 아이돌 팬덤 문화는 비단 십대 팬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방송계, 에이전트, 소셜 미디어채널, 광고주, 주요 온라인 플랫폼

까지 연계된 거대한 ’아이돌 경제‘ 규모를 구성할 정도로 성장

- 중국의 우상(Idol) 경제는 젊은 소비층이 명품브랜드에 대한

지출을 유도하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최근 몇 년간 팬덤 문화가

생성하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각종 사회 이슈 발생

- 2020년 기준 팬덤 경제 및 관련 산업 시장 규모 4조 1000억 위안 이상*
* 중국인터넷산업협회《2020年全国未成年人互联网使用情况研究报告(2021.7)
*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및 팬덤 플랫폼을 통해 구성된 팬 모금액 규모 약 4천만 위안

ㅇ 또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팬덤 문화’ 구성원의 저(低)연령화로, 미

성년자의 가치관 생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당국의 인식
* 2020년 전체 팬덤구성원 중 중학생 11%, 고등학생 10.3%, 초등학생 5.6% 비중 차지

4  사회 기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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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최근 △과도한 팬덤 문화 제재, △방송 출연 남성 연예인의

화장 금지 등 미성년 청소년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엔터테

인먼트 업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가 발표되고 있음

ㅇ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시진핑 사상‘ 도입을 통해 ’강한 중국 :

중국식 현대사회주의 사상의 부흥‘을 꾀하려는 인터넷 업계 생태계

강화 조치로 분석

ㅇ 동시에 과도하게 성장한 ’특정 경제‘에 대해 재정적 차원에서 국가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
* 고소득 연예인 불법 탈세 계약 금지 등

□ 정책 연혁

ㅇ 中 당국은 연예인의 부적절한 마케팅 및 팬덤 활동 규제를 위한

일련의 조치 발표

시 기 정책명 기 관 내 용

’21.9

문화예술 및
인원 관리를
위한 통지

국가방송총국

ㅇ 프로그램 섭외 배우와 게스트 엄격한 통제
(정치문해력, 도덕성, 예술표준, 사회평가) 기준고수

ㅇ 아이돌 육성/예능/리얼리티 프로그램 방송 불가
ㅇ 배우 출연료 규정 엄격한 관리 시행. 배우
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복지 프로그램
참여토록 장려. 계약위반, 탈세 행위 처벌

ㅇ 올바른 정치, 여론 방향, 가치 지향

’21.9
연예인 중개기관
자율규제 강화

중국
공연업협회

ㅇ 연예인 중개 기관은 예술가 교육 관리 책임,
자체검사 시행

’21.8

연예인
팬클럽(饭圈)
상황 시정을
위한 통지

인터넷
안전정보
위원회

ㅇ 스타 연예인 순위발표 금지(작품 순위 외
연예인 개인 목록 등 인기 순위 금지)

ㅇ 순위조정 규칙 최적화
ㅇ 연예인 에이전시 관리
ㅇ 팬클럽 계정 관리 표준화
ㅇ 기금모금, 댓글 관리, 부정적 여론 확산 등
채널 관리, 팬클럽의 소비 유도 금지

ㅇ 미성년자 참여 통제

’21.2
공연업계 연예인
자율규제 조치

중국
공연업협회

ㅇ 연예인의 사회도덕 준수를 위한 10가지 의무,
책임 조항 및 15개의 금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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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후 영향

ㅇ 정부 발표에 따라, 중국 공연협회 등 관련 협단체 또한 사회도덕

준수 책임 조항 등 자체 규율 발표

국가방송총국의 <문화예술인 관리 통지>

ㅇ 발표일자 : 2021년 9월 2일
ㅇ 발표기관 : 국가방송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ㅇ 주요규제 : 연예인 고액 출연료, 사생활 문제, 정치적 표현, 과도한 팬덤(열성팬) 문화

ㅇ 발표내용

- 배경 : 최근 몇 년간 방송과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은 인민대중의
정신문화적 수요를 만족시켜왔으며, 이에 관리 강화를 위해 연예인의 비도덕적
행태 ‘밥통(饭圈: 팬덤문화를 의미)문화’를 규제하고 공산당의 애국·숭덕상예(崇德尚艺)
가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통지함

① 방송계의 불법·도덕불감증 저지 : 방송, 인터넷 플랫폼은 방송 배우 선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정치 도덕적 소양, 예술 수준, 사회적 평가를 선정기준으로 견지해야 함

② 방송사와 인터넷 플랫폼은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고, 스타의
자녀가 출연하는 예능 리얼리티 프로그램 방송 불가. 오디션 형태의 프로그램은
엄격한 투표관리 실시, 장외/채팅/온라인 조작 등 불법적이고 불량한 팬덤문화 차단

③ 중화의 우수한 전통, 혁명,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대대적으로 발양하며, 프로그램의
미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배우의 연출, 의상 등 기형적인 미(娘炮;낭포) 차단.
부유한 취미를 과시하거나 스캔들, 사생활, 저속한 성향 차단

④ 출연료 규정, 이중계약, 탈세 등 방지 : 배우와 게스트 출연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며, 배우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 프로그램 참여 독려

⑤ 방송 주최자(사회인)의 신분 자격 등 감독 강화. 직업 도덕규범을 보완하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사회 공공 도덕의 모범을 보여야 함

⑥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문예평론을 전개해 올바른 정치 방향, 여론, 가치 지향과
선도 등 역할 수행

⑦ 방송, 인터넷시청각업협회 등 사회단체는 업종 규범과 자율 협약을 보완하고
자체적인 도덕성 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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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① 개별 연예인의 온라인 순위 게재 금지(과도한 팬

투표 조장), ② 인터넷 컨텐츠 플랫폼의 마케팅 규율 강화, ③

에이전시 팬들 간의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게시물 게재 금지 등

세부 조항 포함. 특히 엔터테인먼트 활동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신설

- 팬덤 문화소비 플랫폼 Owhat을 포함, 대표적인 온라인 APP 이용

중단. 일부 APP은 미성년자·청소년 보호모드 설치, 미성년자

충전 불가 등 조치 중

* Owhat 플랫폼 : 2014년 설립, 팬덤 경제 확장과 함께 주요 팬클럽 간

온라인 거래, 커뮤니케이션, 연예인 활동 관리 등을 제공하는 대형

플랫폼으로 성장. 10월부 모든 자금 거래, 이용이 중단된 상태

□ 향후 전망

ㅇ 中 규제 당국은 최근 MZ세대로 표현되는 젊은 소비층의 부상과

인터넷+시대로 기존 팬덤 문화가 집단화와 경계화의 특징이 강한,

부정적인 요소로 발전, 청소년의 미디어 교육에 ’사회의 개입‘과

지도가 필요한 점을 강조*
* 中国教育报 <以理性之爱为成长“发电”—关于“饭圈”乱象及治理的对谈> (2021.9.25.)

- 팬 문화가 온라인 후원회, 팬클럽 등 형태로 거대화되어, 시장 내

단기간 많은 자본이 유입 ⇒ 제작사, 광고주, 플랫폼 등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난입, 거대화된 팬클럽, 후원사와 결탁해

데이터 순위 조작, 허위 광고 등 행태 만연

☞ △문제 팬클럽 폐쇄, △불량 이슈 해체 등 中 정부의 구체적인

단속이 확대되고, 인터넷 기업, 교육, 문화, 종교 등 사회 전반에

대한 기강 강화가 지속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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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게임 규제

□ 규제 개요

ㅇ 2021년 8월, 중국 국가언론출판부는 미성년자의 과도한 온라인

이용 시간과 게임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엄격한 관리> 통지 발표

-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와

인터넷 내 유포되는 불법·저급한 정보 차단 등 단속을 위한 조치

ㅇ 이는 사회기강 강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최근 노력의 일환으로,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대중문화·엔터테인먼트 시장

에서의 문화기강 정립 등으로 표현됨

□ 규제 배경

ㅇ 中 정부는 2019년부터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온라인 중독문제,

사회 내 부정적인 여론 조성, 저속한 유해 정보 접근 등 여러 문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옴

- 건전하고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최근 규제는

2019년 대비 게임 시간 등 제한이 더 강화된 조치

ㅇ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인터넷 보급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그중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이용자 규모는 2020년 기준 각 5억 1800만명,

5억 1600만명으로 전체 온라인 이용자의 50% 비중을 상회

- 2021년 상반기 기준,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 10억 1100만 명, 인터넷

보급률 71.6%.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수는 10억 700명으로 전체 네

티즌의 99.6% 비중 차지



Global� Market� Report� 21-054

- 51 -

ㅇ 2020~2021년 코로나19 기간에도 中 온라인 게임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 유지. 전면적 디지털 전환 추세와 홈코노미 발전은

온라인 ·모바일 게임 매출 성장에 기여

- 2021년 중국의 게임 사용자 수 6억 6,600만 명, 모바일 게임 사

용자 6억 5,6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0.22% 증가
* 온라인·모바일 게임은 ’14년 이후 게임 이용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며 고성장했으나,

中 인구 통계학적 규모 요인과 영역 포화 영향으로 연간 증가율점차 감소세

- 특히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5G 네트워크의 발달로 ’14~’20년 온

라인게임 대비 모바일 게임 이용자 규모가 더 크게 증가

- ’21년 중국 게임시장 판매규모 약 2,965억 위안으로 ’20년 대비

6.4% 증가. 이 중 中 자체 연구개발 게임상품의 국내 판매규모

약 2,55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으며, 전체 시장의 86% 비중
* 넷이즈 2021년 3Q 순이익 159억 위안,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

* 텐센트 2021년 3Q 매출액 1423.68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13% 증가

<2014~2021년 온라인게임 이용자 규모> <2014~2021년 中 모바일 게임 이용자 규모>

’21년 기준 온라인게임 이용자수 6.66억명 ’21년 기준 모바일게임 이용자수 6.55억명

자료: 중국 게임산업 연구원(中国游戏产业研究院), 쳰잔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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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1주당 평균 게임 시간(’21.1월) >
< 국가별 1주당 온라인 게임 시청 시간

vs 스포츠 시청 시간(’21.1월) >

중국(12.39)> 베트남(10.16) > 인도(8.61) 順 인도(5.3) > 한국(3.4) > 중국(3.3) 順

자료 : World Economy Forum

ㅇ 하지만 최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온라인(네트워크) 생태계

시스템 점검, 문화엔터테인먼트 사회 기강 재편 등 일련의 개혁

움직임에 덧붙여, 중국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중독, 유료 결제

서비스 피해 등 문제에 직면하여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 미성년 이용자의 82.4%가 온라인 게임 충전을 경험(iiMedia Research)

자료 : Questmobile

ㅇ 최근 게임산업 또한 중요한 ‘콘텐츠’와 가치 보급 채널로 인식,

사회내 긍정적인 이미지와 중국 정부의 사회주의 사상 등 콘텐츠에

대한 규율 또한 강화되고 있음

<모바일게임 APP 전체이용비중(’21.6월)> <모바일게임유료결제서비스이용율’21.6월)>



Global� Market� Report� 21-054

- 53 -

□ 온라인게임 관련 정책 연혁

시 기 정책명 기 관 내 용

’21.8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엄격한 관리 통지

국가언론

출판서

ㅇ 모든 온라인 게임회사는 금/토/일요일 및 공

휴일 20:00~21:00 시간에만 1시간의 온라인
게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른 시간대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게임서비스 제공 불가

ㅇ 게임사용자 계정 실명 등록, 로그인 요구

사항 구현

ㅇ 온라인 게임제공자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

간, 실명, 지불 체계 등 감독 강화

’21.1
초중등학생 휴대폰

관리 강화 공지
교육부

ㅇ 원칙적으로 학교 내 휴대폰 반입 불가,

반입시 학부모 동의와 서면 신청 필요

ㅇ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관리를 일상관리

체계에 통합하고 보관/감독 책임자 지정

’20.10 중국 미성년자보호법
전국인민

대표대회

ㅇ 제 5장 인터넷 보호 조항 추가(‘21.6.1부시행)

- (제75조) 온라인게임은 법률로 승인한 후에만

운영될 수 있으며, 국가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에 대한 통합 전자 인증 시스템을 구축

- 온라인 게임 제공업체는 ① 관련 국가 규정

에 따라 게임 제품을 분류하고, ② 연령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③ 미성년

자가 부적절한 게임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하며, ④매일 22:00~8:00

에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20.8

미성년자를 위한

사이버 환경

특별 거버넌스 활동

공동 실시 발표

교육부,

국가언론

출판서 등

ㅇ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 온라인상의 부정

적인 정보 등에 중독되어 신체/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고,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

’19.11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통지

국가언론

출판서 등

ㅇ 온라인 게임 실명 등록 추진,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시간제한 (매일 22:00~8:00)

시간대에는 게임 서비스 제공 불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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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0년 8월 중국 각 부처는 ‘미성년자 온라인 사회 문제’에 대해

공동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간 계획을 발표함

< 中 부처별 미성년자 온라인 사회문제 관련 추진 계획(20.8월) >

공휴일의 게임 누적 시간 3시간 초과

불가, 일일 누적 시간 1.5시간 초과 불가

ㅇ 유료서비스 표준화

ㅇ 8세 미만 사용자 유료서비스 제공 불가

’18.4

초중등 학생의 온라인

중독 방지에 대한

긴급 공지

교육부

ㅇ 학생들의 온라인 게임, 애니메이션, 저급한

소설, 도박 등에 중독되어 신체·정신 건강

에 영향을 미치며 인명피해, 범죄에 연루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통지 발표

협력 부처 주 제 내 용

언론출판부,

인터넷판공실, 교육부,

전신부, 공안부

미성년자 인터넷

중독문제 관리

온라인게임 실명등록, 시간제한, 온라인

플랫폼 간 게임 유료서비스 요율 표준화,

불법 게임 조사 및 처벌

공안부 주도
부정적인 인터넷

사회행동 점검

미성년자의 부정적인 온라인 사회행동에

대한 통제 강화

* 모욕, 인신공격, 사이버 불링, 폭력행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불법행위 단속

인터넷판공실 주도,

시장감독부서 등 협력

저속하고 유해한 정보

특별 관리

온라인 게임, 저속한 웹소설, 엔터테인먼트,

라이브생방송 등에서 방출되는 성인용

콘텐츠, 폭력적 사상, 숭배 사상, 미신,

자살·범죄 관련 등 사회풍속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콘텐츠 관리

인터넷판공실 주도,

통신, 공안 등 부서 협력
기업 감독 강화

인터넷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 기업의

주요 책임사항을 명시, 미성년 관련 정보

내용 감사 강화, 유해정보적시처리, 주요플

랫폼별 청소년 전용 플랫폼 구축, 양질의

콘텐츠 공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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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후 영향

ㅇ 단기적으로 온라인게임 관련 기업의 주가 폭락

- 중국 온라인게임 2대 게임사 A주 주가 하락세 시현
* 텐센트 : ’20.12월 최고가 750위안 이후 ’21.6~12월 430위안대로, 약 -42%대 하락

(’22.1.25. 기준 471위안대로 ’20년초의 수준 유지)

* 넷이즈 : ’21년 2월 최고가 206위안 이후 ’21년 8월 116위안대로, 약 -43%대 하락

(’22.1.25. 기준 156위안으로 ’20년 중반의 수준 유지)

ㅇ 위의 조치에 따라, 주요 온라인 게임 플랫폼(텐센트 등)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ㅇ ’21년 9월 기준, 중국내 약 524개 기업의 2,176개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시스템 조치 완료, 10월 ‘베이징 국제게임혁신 컨퍼런스’에서 약

105개 기업이 온라인 게임업계 중독 방지 자율규제 공약에 서명

교육부 주도
교육 홍보 및 지도

강화

초중등 학생대상네트워크 문해력, 네트워크

보안 교육 홍보 강화. 가족교육 지침

매뉴얼 배포 및 가족 단위에 관리 주도,

미성년자가 문명화되고 건강한 인터넷 언

어를 사용하는 법 교육, 온라인 중독 방지

※ (텐센트) 12세 미만 미성년자의 유료 게임 소비 완전 금지 조치

ㅇ ’21. 3분기 텐센트 실적 발표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국내 게임 플레이 시간 비율은

0.7%로 ’20.3분기 6.4%에서 크게 감소함

ㅇ 또한 미성년자의 국내 게임 비중 1.1%로 전년 동분기 4.8%에서 크게 감소함

ㅇ 텐센트는 게임산업의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성년자 보호조치 강화를

시행하여, 미성년자 게임등록시 안면인식 프로그램 가동, 약 210개의 텐센트

게임 내 게임플레이 시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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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ㅇ 중국 온라인 게임 산업은 ’21년 3분기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 단

기간 영향을 받았으나, 4분기 이후부터는 각 주요 플랫폼의 중

장기 계획, 해외사업 확장 등 조치 발표 및 기존 중국 온라인

시장의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실제 주요 게임기업의 주가 하락세는 있었지만, 오히려 매출액과

산업 규모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형 게임사는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면인식 등록제 도입’ 등으로 법규에 따른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시장 영향력을 지속 확대

- 특히 모바일 게임산업에서 바이트댄스(틱톡)가 정식으로 게임사업에

신규진출(’21.2월)하는등대형인터넷기업의산업진입으로시장경쟁가속화

ㅇ 중국 인터넷산업협회(CNNIC)에 따르면, 2021년 중국 온라인 게임

산업은 사회적 책임과 산업 발전이 병행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

주요 특징으로 드러났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회적 책임 측면은

업계 안팎에서 더욱 중시될 것이라 분석

- ’21년 4월, 중국 인터넷산업협회 및 약 13개의 주요 게임사(텐센

트 등)은 공동으로 <온라인 게임 기업의 사회책임 관리체계>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의무 이행과

사회적 책임 목표 확립을 위한 단체 기준이 마련됨

ㅇ 4분기부터 강화된 중국의 3대 정보보안법 체계(네트워크·데이터 보안, 개인정

보보호법)에 의거, 주요 게임기업의 마케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예를 들어 기존 게임기업은 사용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게임

추천 등으로 사용자 규모를 늘려왔으나, 법규 시행 이후, 개인화된

마케팅을 위한 정보동의 취득 절차에 유의해야 하며 정보 보호 시스템

또한 자체적으로 구축·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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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및 우리 기업 대응 방안

□ 중장기 변화 주목 : ’공동부유‘ 키워드

ㅇ 중국 정부는 2020년 1인당 GDP 1만 달러를 돌파했으나, 고령화

사회 진입, 출산율 저하, 지속되는 미중 갈등과 글로벌 회복 불

안정세 등 문제에 직면

ㅇ 중국 정부는 제14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에는

중국은 고소득국가(1인당 국민소득 $ 12,695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중간소득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약 5년간에 걸친 사회경제 전반의 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중국은 중진국 함정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중국제조 2025>(제13차 개발계획), 내수 소비로의 성장축

이동, 쌍순환(제14차 개발계획) 등 국가 정책 방향 설정

※ 중간소득 함정

ㅇ 세계은행이 2006년 <아시아경제발전>에서 처음 제기한 개념, 저소득국이

중간소득국가 단계에서 성장력을 상실하여 고소득국가에 이르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무르거나 다시 저소득국가로 후퇴되는 현상

ㅇ  중간소득 국가가 기존 노동요소 투입으로 인한 성장 방식 한계, 고정투자

효율 둔화, 생산성 하락시 발생

ㅇ  1960년 이래 일본,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15개국만이 중간소득 함정

에서 벗어났으며, 대부분의 후발 국가가 1인당 GDP 1만 달러에서 성장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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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향후 추진될 정책 방향

자료 : 각 정부 발표내용, UBS투자은행 분석을 토대로 KOTRA 상하이무역관 작성

주제 내 용

소득 정책

ㅇ (고용 증대) 소득 임금 증대 및 경제안정을 위한 고용 증가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 민간 부문 개발, 특히 중소기업 및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지원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ㅇ (임금소득 증대) 기존에 부동산으로 편중된 가계 자산 소득 증대

채널 다양화를 위해 농촌 지역 토지 이용권 개혁과 자본

시장(주식, 채권 등)의 추가 발전 기대

ㅇ (중간소득 인구 확대) 중간소득 인구집단 확대를 위한 공교육,

직업교육 강화. 대학 및 직업학교, 숙련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에 초점

세제 개혁

ㅇ (개인소득세) 세금기반이 작고, 한계율(45%)이 높으며, GDP의 1.5%

미만에도 못 미치는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등 개혁 필요

- 내수 확대 등 기타 정책과 영향력을 감안해 단기간내 도입되기는

어려우며 대신 소득세 부과 유형 다양화(자본이익, 배당 금세 도입 등)와

공제 항목 증가(자녀양육비 등)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될 전망

* 中 소득세 2020년 GDP의 1.1 %, 또는 총 세금 소득의 7.5 %

ㅇ (재산세) 현재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향후 2년

이내 도입 전망, 또 기본 거주 안정보장이라는 공동부유 목표 달성을

위해 토지공급 정책 조정과 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 방식으로 이어질 것

공공서비스

제공

ㅇ 최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기본 공공서비스 분야 비용

절감과 서비스 접근에 대한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규제 추세는 향후 지속될 전망

ㅇ 기초교육(핵심교육), 육아, 노령층 간호서비스, 보건건강, 스포츠문화

등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사회안전망

및 보험

ㅇ 기본연금 커버리지비율을 91%에서 95%로 늘리고, 실업, 산재,

건강보험 혜택 증대

ㅇ 연금제도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간 자본이전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전망, 기업연금과 상업보험 산업 개발 장려

3차 분배
ㅇ 기업과 자선단체의 기부, 사회 환원을 의미, 향후 기부금에 대한

공제 인센티브 제도 등으로 장려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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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영향

 ㅇ 2021년 1월의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공동부유 추진의 핵심 분야로

고용, 소득분배, 교육, 사회보험, 의료, 주거, 양로 산업을 지정한 이후,

특히 가계 내 지출 비중이 큰 분야(부동산/주거/의료)에 대한 규제 강화

- 가계의 지출 부담을 경감해 소득 확보 주도, 저소득층의 불합리한

임금 구조 개선* 등 산업 다방면의 정책과 규제는 향후 지속적

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

* ’21.7월, 시장감독총국은 <배달 플랫폼의 책임 이행에 관한 지침> 발표를

통해 배달원의 정당한 권리(노동안전, 사회보장, 고용환경)와 임금(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 수준)를 보장할 것을 촉구함

* ’21.10월, 중국 최대 배달플랫폼 메이투안에 반독점 등 행위로 34억 위안 벌금 부과

 ㅇ 중국 정부가 주로 규제하는 산업 영역은 온라인 빅테크 플랫폼,

사교육 시장, 부동산 등 과도한 자본유입과 불공정한 관행이

만연한 산업 위주임

 ㅇ (중장기)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건전한 경쟁 질서 조성, △독과점

구조 완화, △신규 시장 주체(개인·중소기업)의 활발한 진입, △소비자 권익

보호, △데이터의 공공재化 등 긍정적인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ㅇ (단기) 관련 기업은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의 비즈니스 확장 및

혁신 활동 위축 가능성과 시가총액, 주가 하락 등 영향을 받음

 ㅇ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규제의 장기화·지속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고 또 최근 부동산 등 민감한 영역에 대해서는 안정화 신호를 지속

방출함에 따라 시장에도 어느 정도 정책 효과가 반영되었다는 분석

 ㅇ 향후 규제가 적용될 산업은 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과도하게

수익이 창출된 영역으로 이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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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최근 열린 중앙정부 고위급 회의*에서 경제 구조 개혁 기조는 변경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역 재정 압박과 경기 하방 위험을 고려해 점진

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중앙의 신호 방출로시장안정·신뢰구축시도중

* (’21.8월) 제10차 중앙금융경제위원회 회의, (’21.9월) 3분기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회의, (’21.12월)중앙경제실무회의 등

□ 시사점

 ㅇ ‘공동부유’ 방향에 따라 경제 핵심 어젠다는 성장 → 분배로 이동

- 단기적으로 규제 리스크, 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시장 영향 요인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소득 확대·내수진작을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 기존과 같은 대규모 재정자원 투입을 통한 양적 성장, 저부가가치

생산 산업 위주로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중국

정부는 미래 성장 축을 내수소비·투자로 전환하여 안정적 성장
여건 확보에 주력함

* (쌍순환) 외적으로 수출, 개혁개방을 확대, 내적으로 내수 활성화를 도모해

중국을 둘러싼 국내외 시장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전략

 ㅇ 품질 성장·내수 소비 확대 기조로 수혜산업 창출

- (품질 성장) 주요 산업 자국화·품질 업그레이드 기조

- 정부육성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은 투자 인센티브·세제 혜택 등 지원,

자국 내 소비비중이 높으나 수입의존도가 높고 민생 경제와 관련된 산업군
(화장품·식품)에 대해서는 국내외 생산· 유통자에 대해 자격 요건 강화

정부육성 산업 환경·IT 등 신성장 산업 소비재

첨단기술 제조업
(반도체, 소재)
신에너지차
2차전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의료복지

자산시장(주식·펀드)

고급소비재
브랜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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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진작) 중간 소득 인구 비율 확대, 저소득층 지원, 농촌 지역

소비 부양책 등 중국 내수 확장 요인 존재
* ’21.9월, 상무부 <소비 보장과 새로운 개발 패턴을 구축을 위한 소비촉진 통지>를

통한 신에너지차, 가전가구, 식음료 등 분야의 소비 대규모 확대 추진

* 신형 소비 개발 가속화 : 전통적인 비즈니스 기업의 디지털, 스마트화 지원
* 소비자 플랫폼 최적화 : 국제 소비 중심도시 건설(상하이 등), 소비촉진

이벤트 구성 (중추절, 국경절 등 소비 시즌 연계 페스티발 활동), 야간경제 활성화 등

□ 우리 기업 대응 방안

 ㅇ 中 중앙정부의 경제 구조 개혁 기조 장기화 시사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정부 규제 방향에 대한 동향 분석 필요. 특히 대중투자는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친환경·신성장 요인)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특히 중국 정부가 제시한 3대 핵심영역(부동산, 교육, 의료)는

단기 내 정책변화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 필요

 ㅇ 중국 정부의 내부 제도 규율 강화와 대외 시장 저변 확대(RCEP

체결, 일대일로 등)로 주요 중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

- 실제 2021년 중국내 규제 강화, 국내시장의 데이터 트래픽 규모가

최고조에 달함에 따라, 중국계 플랫폼 대기업의 해외 진출 본격화

※ 중국 빅테크기업 해외진출 동향

ㅇ (알리바바) 동남아시아 3억명 소비자를 타겟팅해 전자상거래 연간 판매규모 U$
1천억 달러 달성 계획 발표. 특히 국경간 글로벌 소매사업 위주로 자체
알리익스프레스(글로벌), 라자다(동남아)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진출 본격화

ㅇ (알리바바 클라우드) 2021년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및 기타 지역에 신규
데이터센터설립, 향후 3년간인프라및산업생태계구축에 60억위안투자계획발표

ㅇ (징동) 전세계 50개 국제보세창고 및 전세기·중국-유럽철도 교역로·항공로 포함
약 1천여개 국제운송 루트 보유, 징동의 글로벌 공급망은 약 220개국에 분포,
자체해외공급플랫폼(Joybuy.com)기반으로동남아주요전자상거래플랫폼과의합작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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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진출 확대로 중국산 제품,

문화콘텐츠 산업 제품(게임·IP 등)의 해외 시장 진출이

용이해졌으며, 특히 우리 기업과의 경합시장(동남아 등)에서

경쟁 가속화 전망 → 품질 생산을 통한 경쟁 우위 선점 필요

 ㅇ 최근 강화된 규제는 공동부유(장기)·14차 5개년 개발계획(중기) 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 리스크로 장기적으로 내수 안정화를 뒷받침할 것

-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 소득분배 구조개혁,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통해 중국은 지속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며,

이는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 기회 요인

- 신형·전통 인프라 투자 확대, 자원배치 효율성 제고, 소비력 향상,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정되고, 시행될 것으로 기대

ㅇ (바이트댄스(TIKTOK)) ’21.9월 크로스보더 e커머스 플랫폼인 ‘틱톡쇼핑’ 정식
출시. 전세계 월간 액티브 유저(MAU) 10억 명의 사용자 데이터 기반, 동남아
시장을 시작으로 전자상거래 사업 확장 계획. 또 ’21.3월, 40억 달러 투자로
동남아 최대 게임회사(MOBA) 인수로 전세계 모바일 게임시장 영향력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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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현지기업 인터뷰 (부동산)

ㅇ 면담 기업 : 팡텐샤(房天下) * 부동산중개플랫폼 및 현지 세법연구소 면담 종합

ㅇ 면담 기간 ’21.9~12월

 

◉ 답변 : 팡톈샤(房天下，FANG.COM)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으로 2010년에 

뉴욕 거래소에 상장함. 매일 약 2,000명의 부동산 중개사가 신규 등록, 

등록된 중개사는 276만 명에 달함. 현재 전국 642개의 도시에 

영업사무소가 있으며, 주로 신규 주택, 중고 주택, 주택 임대 등을 중개함

◉ 답변 : 약 3가지 차원에서 실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먼저 이번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은 부동산 투기 단속으로 보임. 이번 규제에서 

부부가 이혼 후 3년 이내에 주택을 구매할 경우 이혼 전 가구의 총 

주택 수로 합산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최근 만연한 위장 이혼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에 타격을 주었음. 작년부터 난징, 우시 등 여러 

도시에서도 이혼 후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비슷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단 난징, 우시의 경우 기한을 2년 이내로 지정하였으나, 

상하이시는 기한이 3년으로 좀 더 엄격한 편임. 

   또 주택 구매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증치세 전액을 과세한다는 

조항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중고 주택의 거래 주기가 

연장되었음. 이는 일부 수요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겠지만 동시에 중고 

주택의 시장 공급량 하락도 초래할 것. 

 질문 1)  팡텐샤 소개 

 질문 2)  2021년 1월, 상하이시에서 사상 최초로 가장 엄격한 

상하이 10조(沪十条)라는 부동산 규제를 발표함. 

관련 해서 가장 영향이 큰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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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는 상품 주택(商品住房, 매매 가능한 모든 주택) 용지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조치임. 이는 주택 수급 갈등을 원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최근 2년 간 상하이시는 상품 주택 

용지의 규모를 매년 확대하고 있음. 2018년부터 2020년 기간, 관련 

건축면적은 375만㎡, 571만㎡, 928만㎡로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상품 

주택이 총 주택용지에서의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34%에서 2020년 60%로 

증가함.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향후 주택 공급은 더욱 균형을 이룰 것으로 

기대됨. 다만 토지 매매부터 건축 및 판매까지 3~5년까지 긴 시간이 필요해 

이 조치는 단기간 내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 답변 : 최근 수개월의 정책 규제로 인해 상하이시 중고 주택은 가격과 

거래규모 모두 급락하고 있음. 상하이시 16개 구(区)의 8월 거래가는 

7월 대비 모두 하락했고, 하락폭이 가장 큰 구(区)는 신개발구역인 

자딩구(嘉定区)로 7월 대비 7.93% 하락함. 9월 27일 기준, 상하이 

부동산 온라인 계약 건은 9,700채로 9월 기간 중, 약 1만 채가 거래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월의 1만 8,000채 대비 약 40% 감소된 수치임

◉ 답변 : 21년 1월 새로운 정책의 시행으로 3월부터 중고 주택 거래 

단가가 하락하기 시작함. 6월 중고 주택 가격이 약 1% 상승하자, 

상하이시 정부는 곧바로 대출 금리 인상（최초 구입 주택 4.65%→5%， 

두 번째 주택 구매(二套房, 아파트 등 주택 소유자의 한 채 추가 

구매)는 5.25%→5.7%)과 중고 주택 판매 가격 심사 제도 등 추가 

규제를 발표하여, 주택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정책은 목적성이 매우 뚜렷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 

의지를 시장에 보인 것으로 판단함.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 시행과 중고 

 질문 3) 상하이 10조(沪十条）출범 후, 상하이시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질문 4) 향후 중국 부동산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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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비수기인 3분기가 겹쳐 하반기 상하이 중고 주택 시장의 

거래량은 계속 하락세를 보일 것. 하지만 상하이의 주택 수요는 여전히 

공급보다 상회하여, 가격 면의 큰 폭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임

   또, 지난 2021년 10월 23일, 제2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국무원은 <일부 지역부터 부동산세 개혁 시험사업 

전개를 승인하는 결정(초안)>을 통과한 바 있음. 이처럼 부동산세 

시험개혁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세한 공식적 설명이 나온 것은 

처음이며, 향후 부동산세 개혁 경로도 비교적 명확해진 것으로 보임. 

국무원 시범 사업의 정식 시행 시점은 22년 양회(3월)이후로 예상되며, 

실제 시행업무는 지방정부에서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부동산 평가 등 

사전작업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2022년에는 실제 징수가 이뤄지지 

않고 이르면 2023년, 2024년부터 징세될 것으로 보임.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에 신설되는 부동산세 등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단기적으로 주택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의 구축과, 

공동부유(共同富裕) 발전을 촉진하는 등 국가적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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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현지기업 인터뷰 (온라인게임)

ㅇ 면담 기업 : 중국게임 A사

ㅇ 면담 기간 ’21.9~12월 

◉ 답변 : 통지발표 이후, 중국의 주요 게임사들은 즉시 법안에 맞춘 

규정을 도입, 실시했음. 예를 들어 텐센트는 통지 발표 26시간 만에 

텐센트의 중국 전지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상품 전체 대상 

‘미성년자 플레이시간, 시간대 지정, 계정실명 등록’ 등 프로그램을 

설치했음. 중국 공안국(公安)과의 정보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미성년자 실명 계정은 플레이 시간 제한이 도입되고, 게임비용 충전 

등 금전적 차원으로도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더욱 엄격한 

관리 체계로 들어감. 대체로 기술력이 있는 대기업은 자체 개발한 

안면인식 보안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미성년자가 성인의 계정을 

도용해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일련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답변 : 일시적인 데이터 수치 하락 등 변화는 있지만, 이는 단순히 

‘게임중독 방지 통지’ 발표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최근 전체 게임 

산업계에서 구체적인 IP 활용방법, 신제품 개발, 고도의 게임기술 도입 등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과 맞물려 발생한 것이라 생각됨. 

세계적으로도 각국의 미성년자 보호정책은 반복적으로 개선되는 

과정을 거쳐 온 것을 보면, 중국 게임 산업계도 정책·기업 차원에서 

변화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개선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분석함 

 질문 1)  2021년 8월,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중독방

지를 위한 통지>를 발표했음. 이에 대한 게임사의 전반적인 반응과 대응은? 

 질문 2)  이러한 조치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이용자 규모 하락, 

수입감소 등)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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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예를 들면 인터넷 익명성으로 인한 사칭 문제, 노인 계정을 

함부로 도용한다는지 하는 문제가 있고, 지속적으로 신기술 도입으로 

조정과 해결이 필요함.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한 업체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전체 산업계와 정부, 협회가 함께 고민해야 함. 

시장 영향력 있는 텐센트게임즈와 같은 대기업은 휴대폰 제조사, 

교육부와 제휴하여 휴대폰 제품 내에 보호프로그램 모듈을 내장하고, 

또 통신사와 제휴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다차원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함. 이러한 선도기업의 사례는 업계내로 전파·확산될 것으로 보임 

 질문 3)  이러한 조치 이후 어떤 어려움과 도전을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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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현지 전문가 인터뷰 (빅테크기업)

※ 상하이교통대학교 법학원, 중남재경정법대 데이터경제연구원, 

난카이대경제학원 등 현지 전문가의 언론인터뷰를 종합하여 정리함 

(일자 : ’22.1월 기준)

◉ 답변 : 알리바바, 메이퇀에 대한 사상 최대치의 벌금 부과 사건은 중국 

당국의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처벌의 의지를 

보여주며,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다른 플랫폼업체에게도 경고를 주는 

효과가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는 정상적인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초반에는 주로 법 집행부문의 강력한 

처분 형태로, 특히  벌금을 많이 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향후 점진적으로 기업에게 준법·준수를 유도하고, 플랫폼 업체가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법 집행기관은 

동시에 행정 지도도 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알리바바와 메이퇀에 

대해 각각 행정처분결정서(行政处罚决定书)와 행정지도서(行政指导书)도 

발부한 바 있음.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도 최근 ‘경영자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 이에 따라 주요 플랫폼 업체도 점차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양상을 보이며, 지난 7월 30여개 플랫폼 

업체가 모여 ‘플랫폼 업체 반독점 합규자율협약’도 체결했고, 

중국표준화협회 주관으로 40여 개 플랫폼 업체가 참여해 

‘단체표준성의 합규준칙’도 제정한 바 있음. 이처럼 국가차원에서의 

법 제정과 동시에 법 집행 강화, 기업들의 자발적 단체규약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반독점 추세가 상시화되고 있음

 질문 1) ‘디지털 경제’가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부상하면서, 주요 빅

테크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한 '반독점법'이 새로운 키워드로 떠올랐음. 

2021년 4월 10일, 알리바바는 ‘2선1(二选一) 독점행위’를 명목으로 

중국 반독점법 아래 사상 최대 규모인 182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6개월 

뒤 메이퇀(美团)은 34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은?



Global� Market� Report� 21-054

- 69 -

◉ 답변 : 반독점 강화는 중국 뿐 아닌, 최근 세계적으로도 강화되는 

추세로, 특히 ‘플랫폼을 기반 경제(平台经济)’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플랫폼 경제’는 산업 구조상 전통적인 경제와는 달리 크로스 

네트워크 효과와 크로스오버 경쟁 등의 특징을 보이며, 정부 등이 

개입하지 않는 다면, 기술과 자본의 우위에 힘입은 일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은 경영규모 확장과 사업영역 확대로 성장하는 반면, 

중소형 기업의 경우 사업 공간이 더 축소되는 등 부정적인 시장효과가 

나올 수도 있음. 특히 중국의 경우 일부 선두 플랫폼 업체는 자체 

자금을 기반으로 대량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쟁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킨 후,  가격을 올리는 사례도 있었음. 또 플랫폼 기업은 지난 

몇 년간 큰 성장을 거듭하여 시장 규모가 크고, 민생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일부 플랫폼 기업은 여신 등의 금융 서비스도 제공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음. 또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막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권익과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에서 중국의 반독점 

강화, 특히 인터넷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执法) 강화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보임 

질문 2) 국가의 반독점법 강화 배경 하에, 관련 법률·정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음. 최근 몇 년간 플랫폼을 기반으로한 온라인 경제는 큰 

성장기를 거친 뒤, 현재 ‘준법의 발전 단계’를 맞이했다고 분석됨. 

데이터보안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데이터 보안 작업 또한 플랫폼 기업

의 중요한 업무사항이 되었음.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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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선도 인터넷 기업의 ‘공동부유’에 대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하는 것은 중국정부의 발전 목표인 농촌진흥, 기술혁신 분야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더 많은 인터넷 기업이 

‘공동부유’ 달성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인터넷 기업의 경영 전략 또한 국가의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음. 예를 들어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상업화를 위한 

목적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실물경제를 촉진하고, 민생 분야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등 다방면에서 사회 전체적인 공동부유 

달성을 위한 것으로 맞춰지고 있음. 이는 인터넷 기업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 기업은 기술, 자원, 데이터 

정보의 우위를 활용하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시장 확대를 이뤄내고, 

정부 또한 사회 전체적인 분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쌍방으로 호혜적인 상호 작용이라고 생각함.

 질문 3) 2021년 중국은 ‘공동부유(共同富裕)’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빅테크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알

리바바, 텐센트 등 각 기업의 ‘공동부유 10대 행동’ 발표와 사회적 

기부를 발표했고, 바이트댄스(틱톡), 핀둬둬(拼多多), 징둥 등도 이에 동

참한 바 있음. 빅테크 플랫폼기업의 ‘공동부유 국가 목표’에 응하는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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